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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 현황 및 재정 확보의 쟁점1)

                                               서 영 인 (한국교육개발원)

Ⅰ. 고등교육재정의 배경

❑ 교육의 국가책임제 수립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 현 사회의 키워드는 ‘인구절벽’, ‘저성장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사회’ 이며, 교육의 가치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 인구절벽에 의한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는 저성장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가능인구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는 

시대적 과제임

❍ 현 정부의 미래사회 대비 국가 의제인 교육의 국가책임제를 수립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과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가 관건  

❑ 고등교육재정의 명목상 증가, 그러나 대학과 학생의 이중 고통 지속  

❍ 지난 정부에서는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이유로 교육재정 축소를 지향함. 하지만 고등교육

재정은 명목상 예산 규모가 증가했을 뿐, 국가장학금 예산을 제외한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고등교육

예산 규모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2위권이지만, 정부의 고등교육투자 규모는 세계 28위권임. 국가 경제규모

에도 못 미치는 정부의 고등교육투자 미흡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여전히 고액등록금 부담을 안고 있고, 

대학은 긴축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중 고통 구조에 처해 있음

❍ 또한 정부 주도의 특수목적 중심 각종 대학 재정지원사업 확대, 국립대 기성회계 폐지 등 고등교육의 

재정지형 변화가 발생함   

❑ 고등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마련  

1) 이 원고는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기본연구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 와 협동연구 「교육재정 종합 진단 

및 대책 연구」 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단, 연구보고서 출간 이전이므로 이 원고의 인용 등이 불가하며 추후 

연구보고서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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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 재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체제 개편을 고려하여 고등

교육 재정 수준을 평가하고, 적절한 수준의 재원을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Ⅱ. 정부 및 대학의 고등교육재정 현황

1. 고등교육재정의 총 규모

❍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은 2008년 19.6%에서 2018년 18.2%로 감소, 동 기간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4.0%에서 2.6%로 감소함. 고등교육 예산은 2008년 7조 4,157억 원에서 2018년 

9조 3,638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학자금지원사업 중심으로 확대되어 이를 제외한 고등교육 예산은 

정부 예산 중 2008년 3.8%에서 2017년 1.5%로 오히려 감소함

   

<표 Ⅱ-1> 정부 예산과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

회계
연도

교육예산
학자금
지원
(D)

고등교육기관
직접지원
(E)=(C)-(D)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 예산

정부예산
(A)

교육부
(B)

고등교육
(C)

(C)/(A)
*100

(E)/(A)
*100

2008 1,835,158 358,974  74,157 4,431 69,726 4.0 3.8 

2017 3,396,616 618,321 93,638 43,346 50,292 2.8 1.5 

2018 3,686,463 685,492 96,465 -　 -　 2.6 -　

(단위 : 억 원, %)

 • 주 1) 정부예산, 교육부, 고등교육예산, 국가장학금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8, 2017, 2018). 교육통계연보 세출예산 활용

     2)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 예산은 대학생 복지지원, 국립대학 운영지원을 모두 포함함.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참조

❍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예산은 2017년 기준 13조 7,642억 원으로 2008년 대비 138.4% 증가하였음. 

하지만 학자금지원사업 제외한 교육부 사업예산은 전체 사업예산 중 2008년 54%에서 2017년 

35.3%로 감소함 

    

<표 Ⅱ-2>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기준 정부 재정지원 총 규모
                                                                                  (단위 : 억 원, %)

회계
연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
학자금
지원

(C)

교육부의
학자금 외

(기관지원)예산
(D)=(A)-(C)

전체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교육부(A) 타부처 지자체 계(B)
(A)/(B)
*100

(D)/(B)
*100

2008 35,613 19,117 3,009 57,739 4,431 31,182 61.7 54.0 
2017 91,890 41,039 4,714 137,642 43,346 48,544 66.8 35.3 

 • 자료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 중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 자료(2015), p.6, 한국사학진흥재단(2018), p.15-18 

참조 후 재구성. 국가장학금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세출예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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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규모 대비 고등교육 투자 현황

❍ GDP 대비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0.7% 수준이었으며, 국가장학금 

예산을 제외할 경우, 2008년 0.6%에서 2017년 0.3%로 하락함

❍ GDP 대비 정부 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은 명목상 증가하여 2017년 0.7%를 차지하였음. 그러나 

국가장학금 제외시, 2017년 0.5%로 하락하여 2008년 비율과 동일함.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고등교육 

예산 증대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음  

<표 Ⅱ-3>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단위 : 억 원, %)

구분
GDP
(A)

교육부 예산 기준 정부 부처 사업 기준
고등교육 예산 GDP 대비 비율 고등교육 재정지원 GDP 대비 비율

총액
(D)

장학금
제외(E)

(D)/(A)
*100

(E)/(A)
*100

총액
(B)

장학금
제외(C)

(B)/(A)
*100

(C)/(A)
*100

2008 11,044,922 74,157 69,726 0.7 0.6 57,739 53,308 0.5 0.5 
2017 18,934,970 93,638 50,292 0.5 0.3 137,642 94,296 0.7 0.5 

 • 자료 : GDP는 KOSIS 국내 총생산과 지출(명목, 연간)별(19.9.30. 기준)2), 교육부 예산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9, 2018). 

교육통계연보,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 자료(2015), p.6, 한국사학진흥재단

(2018). p.15-18 참조 후 재구성. 국가장학금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8, 2018). 교육통계연보 세출예산 활용

3. 대학의 재정 여건     

❑ 국･공립대학 재정여건 : 경상비, 재정지원사업, 세입‧세출 현황

❍ 총 대학회계 수입 중 국립대학 운영 지원비는 2010년 58%에서 2018년 51.5%로 감소하였음. 특히 

국･공립대 경상비(기관 지원)3)는 국가장학금 확대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음 

<표 Ⅱ-4> 국‧공립대학 결산 기준 경상비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

공시
년도

대학회계 수입(A) 산학협력
회계(D)

국가
장학금

(E)

교내
장학금

(F)

경상비(기관 지원)
(G)=A-(C+E+F)

국립대학 운영 지원비(B)
인건비(C)

총액 금액 (B)/(A)*100 금액 (C)/(B)*100 금액 금액 (G)/(A)*100
2010 41,520 24,099 58.0 18,699 45.0 26,496 1,162 1,953 19,707 47.5

2018 47,471 24,440 51.5 22,277 46.9 26,104 6,148 2,475 16,570 34.9

평균 43,258 22,992 53.2 21,613 50.0 26,557 4,053 2,215 15,377 35.5 

• 주 1) 대학회계(2014년 이전, 기성회계) 수입, 산학협력단 회계는 국공립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회계연도 세출결산임. 

     2) 국립대학 운영 지원비는 교육부 소관 세출 예산 및 결산 중 결산지출액임.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0, 2018) 교육통계연보의 대학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국립대학운영 지원비 및 대학알리미

(2010, 2018). 장학금 수혜현황의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데이터 활용

2) KOSIS 국가통계포털(2011, 2018년), http://bitly.kr/FT62P3S, http://bitly.kr/RlFewrr(19.09.30 기준)

3) 경상비(기관 지원)는 수입 총액 중 고정비성 경비인 인건비,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http://bitly.kr/FT62P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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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사업 지원액은 2017년 5조 14억 원, 경상비 제외 약 2조 735억 원임.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제외한 기관 직접지원 금액은 평균 1조 4,540억 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총 재정지원 금액 대비 

감소하고 있었음

    

<표 Ⅱ-5> 재정지원사업 기준 국‧공립대학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

회계
연도

총 재정지원액
(A)

경상비 제외 후 
재정지원액

(B)

국가장학금
(C)

국가장학금 비율
(C)/(B)*100

기관 대상
재정 지원액
(D)=(B)-(C)

기관 대상
지원액 비율
(D)/(A)*100

2011 40,911 15,853   1,482 9.4 14,371 35.1

2017 50,014 20,735   6,148 29.7 14,586 29.2

평균 45,948 19,404   4,864 24.5 14,540 31.7

• 주 : 국공립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총 금액 및 경상운영비 지원사업(경상비) 제외한 총 재정지원 금액임

• 자료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 자료(2015), p.6, 한국사학진흥재단(2018). p.15-18 

참조 후 재구성. 국가장학금은 대학알리미(2011, 2017). 장학금 수혜현황의 국가장학금 데이터 활용

❍ 대학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2016년 약 4조 7,629억 원, 2017년 5조 70억 원이며, 이 중 국가지원금이 

각각 50.7%, 52.4%로 전체 수입의 약 절반에 가까운 비중임

   

[그림 Ⅱ-1] 국․공립대학 대학회계 세입 항목 비중(2016년, 2017년) 

• 주 : 방송통신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청 산하 특별법국립), 특별법 법인 대학 제외

• 자료 : 대학알리미(2017-2018) 활용. 
    

❍ 대학회계 세출 항목 중 2016년 인건비는 약 1조 7,919억 원으로 총 세출 결산액의 40.5%에 해당하며, 

2017년에는 1조 8,894억 원으로 39.6% 비중을 차지함 

[그림 Ⅱ-2] 국․공립대학 대학회계 세출 항목 비중(2016년, 2017년) 
• 주 : 방송통신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청 산하 특별법국립), 특별법 법인 대학 제외

• 자료 : 대학알리미(2017-2018)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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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대비 2017년 대학회계 세출 항목 중 인건비, 학교운영비 각각 –0.8%p, -0.8%p 감소. 건설비가 

2.6%p만큼 증가, 장학금, 학생활동지원비도 각각 0.6%p, 0.1%p만큼 증가함 

[그림 Ⅱ-3] 2016년 대비 2017년 국․공립대학 대학회계 세출 항목 비중 변화
• 자료 : 대학알리미(2017-2018) 활용.

❑ 사립대학 재정여건 : 경상비, 재정지원사업, 세입‧세출 현황

❍ 총 교비회계 중 인건비는 2010년 53.5% 대비 2017년 49.1%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함. 경직성 경비 제외 기관 운영비는 2010년 25.1%에서 2017년 22.4%로 감소함

          

<표 Ⅱ-6> 사립대학 결산 기준 경상비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

공시
년도

교비 회계 총계(A) 산학
협력
회계
(E)

국가
장학금

(F)

교내
장학금

(G)

기관운영비
(H)=B-(D+F+G)운영지출 총계(B)

금액
(H)/(A)*

100

국고조보금(C)
(국가장학금 제외)

인건비(D)

총액 금액
(B)/(A)
*100

금액
(C)/(A)*

100
금액

(D)/(A)
*100

금액

2010 155,540 110,012 70.7 2,294 2.1 58,828 53.5 39,464 2,729 9,368 39,087 25.1

2017 188,208 156,909 83.4 6,419 4.1 77,110 49.1 50,713 21,975 15,675 42,149 22.4

평균 176,518 137,012 77.4 3,992 2.9 69,663 51.1 46,425 11,905 12,936 42,508 24.2 

• 주 : 사립대학 교비회계 총계는 자금지출 결산, 운영수입 총계는 운영수입 결산, 국고보조금은 운영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임.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0, 2017). 교육통계연보, 사립대학 자금운영 예산 및 결산 현황, 산학협력단 세입, 세출 예산 활용

  

❍ 재정지원사업 금액 중 국가장학금은 2011년 12.3%에서 2017년 43.2%로 큰 폭으로 증가함. 그러나 

국가장학금 제외 재정지원 금액은 2011년 87.7%에서 2017년 56.8%로 감소함 

  

     

<표 Ⅱ-7> 재정지원사업 기준 사립대학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 

회계
연도

재정지원액
(A)

국가장학금
(B)

국가장학금 비율
(B)/(A)*100

기관 지원액
(D)=(A)-(B)

기관 지원액 비율
(D)/(A)*100

2011 267,996 33,082 12.3 234,914 87.7

2017 514,142 222,229 43.2 291,913 56.8

평균 414,336  159,755 36.6 254,581 63.4

• 자료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 자료(2015), p.6, 한국사학진흥재단(2018). p.15-18 

참조 후 재구성. 국가장학금은 대학알리미(2011, 2017). 장학금 수혜현황의 국가장학금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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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자금수입 중 등록금 및 수강료 비중은 56.1%로 높음. 국고보조금 수입은 

2012년 대비 7.7%p 증가한 약 2조 8,881억 원으로 15.3%의 비중을 차지함 

[그림 Ⅱ-4] 사립대학 교비회계 세입 항목 비중(2012년, 2016년) 
• 주 : 폐교, 사이버대학, 각종대학, 기술대학 제외

• 자료 : 대학알리미(2013, 2018) 활용. 

❍ 교비회계 자금지출 항목 중 보수(교원 및 직원보수)로 2017년 기준 전체 중 41.5%를 차지함. 연구

학생경비이며 2012년 25.9%에서 2017년 31.7%로 증가함

[그림 Ⅱ-5] 사립대학 교비회계 세출 항목 비중(2012년, 2016년) 
• 주 : 폐교, 사이버대학, 각종대학, 기술대학 제외

• 자료 : 대학알리미(2013, 2018) 활용. 

    

❍ 2012년 대비 2016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세출 항목은 연구학생경비로 5.8%p 증가했고 이는 

국가장학금 등의 확대로 인한 것임. 그 다음으로 교‧직원 보수 항목이 2.7%p 증가함

[그림 Ⅱ-6] 2012년 대비 2016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세출 항목 비중 변화 
 • 자료 : 대학알리미(2013, 2018)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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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금 현황

❍  국･공립대 

－ 명목 등록금(경상가)은 ‘11년 대비 ’18년에 3.9% 인하, 실질 등록금(불변가) 수준은 12.8% 인하됨

－ 누적 결손 25,229억 원, 교당 평균 587억 원. 2017년 기준 국고지원은 누적결손금의 26.9% 보전효과
      

❍ 사립대 

－ 명목 등록금(경상가)은 ‘11년 대비 ’18년 3.0% 인하, 실질 등록금(불변가) 수준은 12.0% 인하됨

－ 누적 결손 13,445억 원, 교당 평균 768억 원. 2017년 기준 국고지원은 누적결손금의 60.9% 보전효과

5. 장학금 현황     

❍ 국가장학금 시행으로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대비 장학금(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감면율)이 

국･공립대학은 2012년에, 사립대학은 2016년에 약 50% 이상의 감면율을 달성함

    

<표 Ⅱ-8> 학생 1인당 장학금 규모
(단위 : 천 원, %) 

구분 2009 2012 2017

전체 평균 장학금 1,263 2,122 3,373 

국․공립 장학금/등록금*100 29.0 57.4 68.4 

사립 장학금/등록금*100 18.3 30.9 52.7 

• 주 : 재학생 1인당 장학금 = (교내장학금합+교외장학금합)/재학생 수, 국‧공립대학(교대, 국립대법인) 본분교 및 캠퍼스 기준 재

학생 수, 학교 수를 적용함. 

• 자료 : 대학알리미(2009, 2012, 2017). 등록금 현황 및 장학금 수혜 현황(단위 : 천원) 활용

❍ 국가장학금은 2012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로 2017년 4조 3,346억 원까지 확대. 반면 학자금 대출은 

2014년 약 3조 5,542억 원을 정점으로 2017년 1조 8,042억 원까지 감소함 

6. 고등교육재정 국제 비교

❍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6년 기준 $10,486으로 OECD 평균의 67.4% 

수준이나, 정부부담 1인당 공교육비는 $3,985로 OECD 평균의 38.8%로 낮은 수준임

❍ 국민 1인당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2014년 31.8%에서 2016년 28.2%로 낮아졌으며, 

정부부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같은 기간 9.9%에서 10.7%로 소폭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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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국가경제규모, 연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발표
연도

기준
연도

구분
국가 총 

GDP(Billion 
US $)

국민1인당 
GDP

(US $)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정부 부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금액
(US $)

1인당 GDP
대비 비율

금액
(US $)

1인당 GDP
대비 비율

2014 2011
OECD 평균 1,303 36,676 13,958 38.1 9,221 25.1

한국 1,559 31,228 9,927 31.8 3,076 9.9

2019 2016
OECD 평균 1,552 42,452 15,556 36.6 10,267 24.2

한국 1,903 37,143 10,486 28.2 3,985 10.7

• 주 : 국가경제규모는 당해연도 명목 PPP GDP 규모,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GDP에 대한 미국 달러 PPP 환산액임.

• 자료 1) OECD.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GDP(https://stats.oecd.org) 참조

       2)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1# (GDP per head, US $, current prices, current PPPs)
  

❍ 2016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7.4% 수준으로 초등교육, 

중등교육보다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상태를 나타냄 

<표 Ⅱ-10>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및 OECD 평균 대비 비율
(단위 : PPP 환산액, %)

발표
연도

기준
연도

구 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4 2011
OECD 평균 8,296

84.1
9,280

88.4
13,958

71.7
한국 6,976 8,199 9,927

2019 2016
OECD 평균 8,470

130.2
9,968

124.1
15,556

67.4
한국 11,029 12,370 10,486

• 주 : 비율은 OECD 평균 대비 1인당 공교육에 대한 비율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GDP에 대한 미국 달러 PPP 환산액임.

• 자료 : OECD(2014, 2019).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참조   

❍ 2016년 기준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정부부담 공공재원 규모는 OECD 평균의 38.8% 수준을 

나타냄

<표 Ⅱ-11> 교육단계별･재원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및 OECD 평균 대비 비율 
(단위 : PPP 환산액, %)

발표
연도

기준
연도

구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정부 비율 민간 비율 정부 비율 민간 비율

2014 2011
OECD 평균 16,064

76.2
1,512

193.8
9,659

27.7
4,299

168.6
한국 12,246 2,929 2,680 7,247

2019 2016
OECD 평균 16,777

120.5
1,844

177.7
10,267

38.8
4,978

130.6
한국 20,213 3,276 3,985 6,501

• 주 : 비율은 OECD 평균 대비 1인당 공교육에 대한 비율임. 

• 자료 : OECD(2014, 2019).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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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 중 정부부담 0.7%, 민간부담은 1.1%로 

OECD 평균보다 정부부담 비율은 0.2% 낮고, 민간부담은 0.6% 높음 

     

 <표 Ⅱ-12> GDP 대비 교육단계별 교육비 구성
(단위 : %)

발표
연도

기준
연도

구분
전체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2014 2011
OECD 평균 5.3 0.9 6.1 3.6 0.3 3.9 1.1 0.5 1.6

한국 4.9 2.8 7.6 3.4 0.8 4.1 0.7 1.9 2.6

2019 2016
OECD 평균 4.0 0.9 5.0 3.1 0.4 3.5 0.9 0.5 1.5

한국 3.8 1.6 5.4 3.1 0.5 3.7 0.7 1.1 1.7

• 자료 : OECD(2014, 2019).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참조
  

❍ 우리나라는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중 교육핵심 서비스 비용이 79%로 가장 높고, 부가서비스 비용은 

0.9%, 연구개발비용도 20%에 불과함. 

  

<표 Ⅱ-13> 대학생 1인당 교육핵심 서비스 비용, 부가서비스 비용, 연구개발비
                                                                      (단위 : US $ PPP 환산액, %)  

발표
연도

기준
년도

구분
고등교육

핵심서비스
부가서비스

(통학, 급식, 기숙사 등)
연구개발 계

2014 2011
OECD 평균 9,262(66.4) 616(4.4) 4,461(32.0) 13,958(100.0)

한국 8,093(81.5) 75(0.8) 1,758(17.7) 9,927(100.0)

2019 2016
OECD 평균 10,351(66.5) 705(4.5) 4,500(28.9) 15,556(100.0)

한국 8,286(79.0) 99(0.9) 2,101(20.0) 10,486(100.0)

• 자료 : OECD(2014-2019).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참조

❍ 우리나라 대학 공교육비 총 재원 중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34위였으나,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세계 5위였음 

    

<표 Ⅱ-14> 정부부담 민간부담 공교육비 상대적 비중
(단위 : %)

발표
년도

기준
연도

구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전 체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2014 2011
OECD 평균 91 9 69 31 84 16

한국 81 19 27 73 63 37

2019 2016

OECD 평균 90 10 66 32 83 17

한국
86 14 38 62 70 30

(26위/34) (8위/34) (30위/34) (5위/34) (29위/34) (4위/34)

• 주 : 2016년 순위 도출 시, 데이터가 없는 OECD 국가는 제외하였음

• 자료 : OECD(2014, 2019).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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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등교육재정의 문제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 및 근본적 해결책 부족

❍ 대부분의 지방 사립대학은 등록금에 의존하여 운영되는데, 현행 고등교육 재정 구조에서는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운용이 어려움

❍ 정부주도의 경쟁기반 재정지원 및 정원감축 중심의 구조개혁은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지속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으로서 역할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했다는 비판이 있음

❍ 지역대학 인재의 수도권 유출,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와 지역대학 인재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 맞춤형 산학협력 부족 발생  

❑ 재정지원의 불안정성 : 일관성 확보 불가

❍ 1998-2016년까지 평균 예산변동률4)은 2.66%로 이는 국회가 증액과 감액을 통해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 수정했음을 의미함

<표 Ⅲ-1>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예산 변동률 비교

예산증감비율 예산변동비율 교육예산변동률 고등교육예산변동률

의미
예산증액-

예산감액

(|예산증액|+

|예산감액|)

/총 예산

(|교육예산증액|+

|교육예산감액|)

/총 교육예산

(|고등교육예산증액|+

|고등교육예산감액|)

/총 고등교육예산

1998-2016 평균(%) -0.26 2.66 2.01 2.53

◦ 자료 : 하연섭(2016). pp.164-165. 참조 후 재구성

  

❍ 교육예산 변동률은 2.01%, 고등교육예산 변동률은 2.53%로 모두 전체 예산변동률 2.66%보다는 낮게 

나타나 수정이 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예산변동률이 고등교육예산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은 교육 부문 수정 시 고등교육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Ⅲ-2> 고등교육예산 비율과 예산 변동률 비교

고등교육예산
비율

교육예산 변동액에서 고등교육예산 변동액이 차지하는 비율

총비율 순비율

1998-2016 평균(%) 13.13 37.96 66.72

• 자료 : 하연섭(2016). p.165. 참조 후 재구성

4) 예산변동률은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합한 결과가 전체 예산 대비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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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년간 고등교육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3.13%. 그러나 교육예산 

변동액에서 고등교육예산 변동액이 차지하는 총비율은 37.96%임. 

❍ 이 수치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 교육예산 변동액에는 초․중등 교육예산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어 있어 발생하는 자동 조정액5)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재량적인 교육예산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고등교육예산 변동액이 차지하는 

순비율은 무려 66.72%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및 정책적 보완 필요  

❍ 국가장학금 정책은 매 학기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의 변동에 따라 소득구간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현행 소득연계형 장학금의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 2분위 이하의 최저소득계층 학생 중 성적 우수자에 대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함

❍ 학자금 대출 정책은 대출 채무로 인한 신용유의자 증가, 청년층의 가계부채 문제 악화와 같은 경제･
사회적 문제를 지원할 방안 마련이 필요  

❑ OECD 국가 수준보다 낮은 정부 부담 공교육비   

❍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정책 등 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속

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민간 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 경험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민간 

부담률이 발생하고 있어 더 많은 정부 지원 노력이 요구됨

❍ 고등교육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 고등교육 재정의 GDP 대비 최소 확보 비율에 대한 근거, 법령 

제･개정,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함  

❑ 고등교육재정의 법적 근거 미흡  

❍ 재정확충 규모에 비해 재정 확보, 재정 지원방식 및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특히, 재정 확보 법적 근거 미흡은 재정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정지원을 어렵게 함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법제화되어 있어 경제성장률과 조세수입 증가율 전망 등에 의해 자동 조정되는 금액

을 의미함(하연섭, 2016:1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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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한계

❑ 고등교육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 미흡  

❍ 대학의 인재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기 때문에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고용 및 복지 관련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 고등교육 혁신과 공공성 강화,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및 시행에는 교육부 

뿐만 아니라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함. 현재는 산발적인 정책 추진, 타 부처 

주관의 다양한 정책과의 종합 검토 부족, 이를 시행할 범부처 차원의 협력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법조항 한계

교육

기본법 

제7조(교육재정)1항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의무조항이기 보다는 권장성 
임의조항의 성격이 강함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사립

학교법
제43조(지원)1항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의무조항이기 보다는 권장성 

임의조항의 성격이 강함

고등

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1항

제7조(교육재정) 3항
∘주기적 계획수립 및 추진이 직접적인 재정확보를 보장하지 
않음

제7조(교육재정) 4항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1차적 
목적이 있으므로 재정 확보와 관련성 미흡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재정확보와는 관련성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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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적 쟁점

❑ 적정 규모 추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  

❍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 학생 1인당 교육비(국제수준)×학생 수(전망치)

－ 학생 1인당 교육비 $10,486(한국)×2018년 재학생수(1,482,784명)6) = 18조 1,217억 원

－ 학생 1인당 교육비 $15,556(OECD 평균)×2018년 재학생수(1,482,784명) = 26조 8,836억 원

－ 총액 산출 후 정부 vs 민간 부담률에 따라 정부 투자규모 확정

－ 고등교육 원가 관리(계열별) 체제에 근거할 시 합리성 제고 가능

❍ GDP 대비 일정비율 기준

－ 국가의 경제규모(GDP) × 일정비율(ex : OECD 평균 1.1%)

－ 2018년 기준 GDP 1,893조 4,970억 원의 1.1%는 20조 8,284억 원

－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시 타 부문과의 재원 배분 경직성 고려

❍ 대학당 교육비 투자 기준

－ 대학 1교당 투자규모(국제수준) × 대학 수(전망치)

－ 대학별 격차, 지방(사립)대에 대한 투자 등 고려

－ 대학 체제 개편 및 구조개혁 등을 통한 전체 규모 변화 고려  

❑ 고등교육재정 재원 확보 방안

❍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률 제‧개정(안)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적정 재정 확보를 위해 법안 제정 필요, 재정확충 근거는 OECD 

국가 평균(GDP의 1.1%)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추가재원 규모 추정

－ 「고등교육법」개정 

｢고등교육법｣ 제7조 제3항 (현행) ｢고등교육법｣ 제7조 제7항 (신설)

③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없음

③ 좌동
⑦ 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에는 국가재정중 고
등교육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교육예산의 확보 및 운
영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6) 대학알리미의 2018년 4-라-1. 재학생 충원율 중 4년제 대학(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준, 폐교 제외) 재학생 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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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제정(한시법) : 고등교육 여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5년 한시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방안7)

❍ 지방교육재정(초‧중등 교육재정) 재배분

－ 지방교육재정의 칸막이 제거 및 투자 부문 재조정 및 지방교육재정 재배분 시 교육수요(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은 GDP 또는 내국세 일정비율 설정 방법에 대한 재고 필요  

❑ 고등교육재정 확보 관련 의사결정 Agenda  

❍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 사립대학이 많은 현 구조에서 국가 반값 등록금 정책 실효성 검토와 평생교육 강화 차원에서의 

대학의 역할 검토

❍ 국가장학금 제도 

－ 고등교육 재정지원 중 국가장학금 제도 지속과 개선 논의 필요

❍ 대학 구조조정(대학 수, 대학생 수) 및 한계대학 퇴로 구축

－ 인구 감소 영향이 큰 지역의 대학을 고려한 대학 특성화와 구조조정 실시, 한계대학의 적절한 출구

전략 마련 필요

❍ 국가 재정운용 계획

－ 인구 감소가 대학의 수월성 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을 국가 재정운용 계획의 고등교육

재정 정책에 합리적으로 논의 필요  

❑ 인구지형 변화에 대한 고등교육 대응 전망   

❍ 초･중등교육과 다른 양상 전망

－ 고등교육은 유학생, 성인학습자 등의 입학자원 및 수요 발생 가능하므로, 학생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재정 운용 측면에서 초․중등교육과 동일한 양상이 전망되지는 않음

－ 4차 산업혁명 대비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의 환경변화는 고등교육의 영역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인구 감소 국면에서도 국가 수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 초･중등교육과 같은 양상 전망

－ 대학생 수 감소는 지방교육재정(초･중등교육)과 같이 1인당 교육비 증가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러나 이를 고등교육의 질적 수월성 제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7)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2016.12)한 바 있고, 이는 2016년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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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 및 지향점  

❍ 미래 사회에 대비한 투자 영역 확립

－ 창의･융합교육 확산 : 융합 가상대학, 첨단강의실, 스마트캠퍼스 등

－ 학생 지원 서비스 확대 : 학생 복지, 학생활동 활성화, 교육의 질 관리 

－ 우수인력 확보 : 우수 교직원 확충 및 처우 개선, 역량 강화 

－ 교육과정 개발 : 미래사회 대비 전공/학문 특성화, 프로그램 투자 

－ 학사, 시설 개선 : 노후시설 투자 및 학사시스템 개선 투자 

❍ 평생교육 기능 강화

－ 성인 평생교육, 생애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 기능 확대 필요, 향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되므로 

일부 특정 대학을 Community College 형식의 평생교육 중심 기능으로 개편 및 전환  

❑ 수도권, 지역대학의 점차적 차별성  

❍ 지역 인구급감에 따른 정책 대안

－ 현실적으로 지역 소재 고교 졸업생 인구 대비 지역대학 입학정원의 인원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 필요

－ 한계대학 출구전략(잔여재산 귀속, 환원 문제)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함 

－ 학생 감소 국면에서 대학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기 어려움. 지방대학 지원 시 ‘공식 + 정성적 평가 

+ 비수도권 가점’ 방식 고려한 성과관리, 비수도권 대학 우대 정책 등 실시 필요   

❍ 지방국립대의 역할 강화 및 지방정부 투자 확대

❍ 중앙정부의 투자와 지방정부(특․광역시 및 도)의 투자를 결합하여 투자 규모 및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지방국립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수준은 현행을 유지하고 지방정부의 자율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 

모색(※ 지방사립대 투자 필요성은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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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분석: 장학금을 중심으로8)

서재영(한국교육개발원)

Ⅰ. 서론

고등교육은 국가나 사회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9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568,736명의 학생 중 400,218명

이 대학에 진학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70.4%가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진학률이 높다(교육통계서비스 홈페

이지).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한 축

을 이룬다. 이처럼 고등교육은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보편교육으로 변한 시점에서 정부의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가에서는 반값등록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등 학생 및 학부모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총액이 크게 상승하였

고,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다는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

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나타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장학금 지원 정책의 제도적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다루거나 (남수경, 2012; 박삼철, 

2010), 2012년 시작된 국가장학금의 확대가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이희숙, 

2015)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성과와 연계시킨 연구결과도 일부 있었으나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는지는 검증(김진

영․이정미, 2015)하거나 학생들의 성적이나 학업몰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김상기·김진영, 2014; 김

진영․이정미, 2015; 우명숙·김지하, 2015)하는 등 재정지원 액수에 관심을 둔 연구 또는 학생들의 재정적 

어려움의 주관적 해소 정도를 분석(김상기·김진영, 2014)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을 2012년 시작된 국가장학금 전 후의 대학별 격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가장학금의 지원 규모의 비약적인 확대로 각 대학에 속한 학생들이 얼마나 지원

을 더 받게 되었는지, 이전보다 다양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8) 본 고는 서재영 외(2019)가 수행한 『OECD 고등교육 재정 분석 연구: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발췌·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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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을 개별 대학의 장학금 수여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일반대 본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

받았다. 제공받은 자료는 대학별 장학금 수혜현황 및 장학금지원액(국가우수장학금, 소득연계 국가장학

금, 취업연계장학금9))자료이며, 2010년에서 2017년까지 국가 장학금 시행 전 후의 기간을 분석에 포함하

였다. 

2. 분석 모형

이 연구에서 장학금 현황 분석을 위해 대학 단위에서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 금액과 비율의 시계

열 추이를 살펴보고, 그 중 교외 장학금을 지원주체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교외 장학금의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국가장학금의 지원액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본 후 각 년도별 국가지원장학금의 대학별 집

중도를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Hirschman-Herfindahl index)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는 시장의 집중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로 개별 기업의 점유율의 제곱

을 합한 값으로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된다. 점유율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HII는 커지고 집중도가 낮을수록 

HII값은 작아진다. HII의 최대값은 100의 제곱인 10,000이고, 최소값은 O에 가까워진다. 

HHI=
  






S=점유율

본 연구에서 점유율은 전체 장학금 액수에서 개별 대학 학생들이 수여한 장학금 액수의 비율로 계산하

였으며, 전체 대학의 장학금 점유율을 합하면 100%가 된다. 장학금 지급액의 특정대학 집중도가 높을수

록 HII는 커지고, 특정대학 집중도가 낮아질수록 HII는 작아진다.

9)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취업연계 국가장학금의 예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으로 3학기 이상의 일반대 및 전문대 재학생

을 대상으로 운영됨. 지원액은 학기당 등록금 전액과 함께 취·창업 지원금을 학기당 200만 원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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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결과

1. 대학단위 지원 장학금의 유형별 분석

대학 단위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은 그 출처에 따라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1>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학금 지원 총액은 2010년 1조 8,958억 원에서 2018년 5조 58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교외
지원액 583,300 665,957 1,610,987 2,259,716

지원액 비율 29.0 29.6 48.9 56.0

교내
지원액 1,427,901 1,587,451 1,681,438 1,776,666

지원액 비율 71.0 70.5 51.1 44.0

계
지원액 2,011,202 2,253,408 3,292,426 4,036,382

지원액 비율 100.0 100.0 100.0 100.0

구분 2014 2015 2016 2017

교외
지원액 2,771 3,029,198 3,097,559 3,115,810

지원액 비율 59.5 61.5 61.7 61.6

교내
지원액 1,887 1,900,126 1,925,351 1,942,372

지원액 비율 40.5 38.6 38.3 38.4

계
지원액 4,658 4,929,324 5,022,910 5,058,182

지원액 비율 100.0 100.0 100.0 100.0

<표 1> 장학금 유형별(교내, 교외) 지원 현황 

[그림 1] 교내, 교외 장학금 지원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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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교외 장학금 지원액은 2010년 5,414억 원에서 2018년 3조 1,158억 원으로 5배 넘게 증가하여 

교외 장학금이 전체 장학금 지원액의 증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교내 장학금 지원액은 2010년 1조 

4,270억 원에서 1조 9천423억 원으로 1.3배가량 증가한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2010년에 지원된 장학

금 중 7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던 교내 장학금이 2018년에는 38.4%로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림 2] 교내, 교외 장학금 지원액 비율 변화

2. 대학단위 교외 장학금의 지원주체별 분석

다음으로는 전체 장학금 지원액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교외 장학금을 지원주체별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지원주체는 중앙정부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세부 

금액 및 비율은 <표 2> 및 [그림 3], [그림 4]와 같다.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국가
지원액 463,562 528,497 1,447,485 2,086,713

지원액 비율 79.5 79.4 89.9 92.3

지방자
치단체

지원액 11,621 13,428 13,329 13,922

지원액 비율 2.0 2.0 0.8 0.6

사설 및 
기타

지원액 108,119 124,032 150,173 159,081

지원액 비율 18.5 18.6 9.3 7.0

계
지원액 583,301 665,957 1,610,987 2,259,716

지원액 비율 100.0 100.0 100.0 100.0

<표 2> 외부 장학금 지원주체별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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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장학금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주로 국가 즉, 중앙정부가 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설 및 

기타 재원이 그 다음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이 가장 적다. 외부 장학금의 주체별 지원 액수는 

국가의 경우 2010년 4,302억 원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3년 1조 4,474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3년 이후에도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 액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2조 9,546억 원에 달하였다. 

[그림 3] 외부 장학금 지원주체별 총액 변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외부 장학금은 2010년 92억 원에서 완만히 증가하여 2018년 205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사설 및 기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은 2010년 1,018억 원에서 2018년 1,406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외부 장학금의 주체별 지원 액수는 2010년에서 2018년까지 모두 증가하였다. 그

러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액수가 2013년 크게 증가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비율이 2010년 

1.71%에서 2018년 0.66%로, 사설 및 기타의 장학금 비율도 2010년에서 18.82%에서 4.51%로 크게 감소

하였다.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국가
지원액 2,606,023 2,880,063 2,941,120 2,954,633

지원액비율 94.0 95.1 95.0 94.8

지방자
치단쳬

지원액 12,668 13,776 18,068 20,533

지원액비율 0.5 0.5 0.6 0.7

사설 및 
기타

지원액 152,606 135,358 138,370 140,644

지원액비율 5.5 4.5 4.5 4.5

계
지원액 2,771,297 3,029,198 3,097,559 3,115,810

지원액비율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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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외부 장학금 지원주체별 비율 추이

반면 2010년 외부 장학금의 79.47%를 지원하던 국가는 2013년 89.85%의 외부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 이후에는 외부 장학금 중 국가가 지원하는 비율이 거의 95%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가장학금 도입 및 지원 현황 분석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2012년 도입된 협의의 국가장학금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첫해 1조 

5,000억 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국가장학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연말 국회 예산심

의 과정을 거치면서 2,500억 원이 증액되어 총 1조 7,500억 원 규모로 시작되었다. 2012년 국가장학금을 

도입하기 전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을 지원하는 미래드림 장학금과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학생을 지원하는 희망드림 장학금,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저소

득층을 지원하는 모든 장학금을 합해 봐야 대략 4천억 원 정도의 규모였는데, 2012년 국가장학금이 도입

되면서 그 전보다 4배 이상 지원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국가장학금의 성장기라고 볼 수 있다. 매년 천문학적 

규모로 재정 투자가 확장되면서 지원 규모와 지원 액수 등 양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게 된다. 2013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2012년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나 2조 7,750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기존 Ⅰ유형 소득 3구

간(분위) 이하, Ⅱ유형 소득 7구간 이하를 지원하던 것을 지원 대상을 늘려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로 확대하였다.

2014년에는 국가장학금 예산이 7천억 원 가량이 증가하여 3조 4,575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저소득층

을 중심으로 1인당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고, B학점(100점 만점으로 80~90점) 이상이라는 국

가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득 1구간 미만 학생의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 경고만 받고 국

가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C학점(100점 만점으로 70~80점) 경고제가 도입되었다. 아울러 다자녀 국가

장학금과 지방인재장학금 등도 신설하여 폭넓은 계층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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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국가장학금 예산이 다시 1,500억 원 가량이 증가하여 3조 6천억 원이 되었다. 저소득층 지

원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6구간의 1인당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다자녀 국가장

학금 지원 대상이 1학년에서 1~2학년으로 늘어났고, 저소득층 성적 기준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도 기

존 1구간 이하에서 2구간 이하로 확대되었다.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인 소득구간 산정체계도 기존 건강보험료 기반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의 개편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은 기존에는 반영할 수 없었던 금융자산과 부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학생 가구의 실질적 경제수준을 파악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소득구간을 산정

하고 이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단위: 억 원)

출처: 기획재정부 연도별 예산 자료

[그림 5]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2012년~2019년)

이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국가장학금의 안정기로 볼 수 있다. 2016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전년보다 

517억 원이 늘어난 3조 6,517억 원이었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소득 2구간 

사이 국가장학금을 기존 48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늘렸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 1~2학년에

서 1~3학년으로 늘어났고,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 역시 1학년에서 1~2학년으로 확대되었다.

2017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전년과 거의 비슷한 3조 6,317억 원이 책정되었다. 당해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야가 바뀌었지만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 기조는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저소득층 학생이 국가장학금 성적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가 2회로 확대되었고,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4학년까지 확

대하였다. 부정수급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강화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의 공정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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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노력들도 이뤄졌다.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하여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 신고 시 장학금 환수를 적용하게 되었다. 

2018년 국가장학금 예산 역시 전년과 비슷한 3조 6,816억 원 규모로 책정되었다. 사회취약 계층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성적 기준은 기존 C학점에서 아예 폐지되었고, 저소득층 성적 기준은 기존 B학점 

이상에서 C학점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입학금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국립대는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였고, 사립대는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사립대 잔여 입학금(4년제 20%, 전문대 33%)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실질적으

로 입학금 부담을 크게 낮추었다. 

국가장학금 지원인원 및 1인당 지원금액의 변동을 보면 도입 첫해에 대학생 103만 명이 평균 169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는데, 2018년 현재 대학생 104만 명이 343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단위: 만 명, 만 원) 

 

출처: 한국장학재단 연차보고서 

[그림 6] 국가장학금 지원인원 및 1인당 지원금액(2012년~2019년)

4. 장학금 지원액의 대학별 집중도 변화 분석

마지막으로 장학금 지원액의 대학별 집중도 변화를 2012년 국가장학금 시행 전후 기간을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장학금 지원액의 대학별 집중도를 외부 장학금 중 국가로부터 받는 장학금과 내부와 외부 장학

금을 모두 포함하는 총 장학금 액수로 구하였다. 

국가장학금 시행 이전인 2010년과 2011년에는 국가지원 장학금의 집중도(HHI)가 각각 130.25, 126.63

으로 총 장학금 액수의 대학별 집중도(HHI)인 110.86, 103.49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타 장학금에 비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장학금의 대학별 쏠림이 더 심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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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12년 국가장학금의 시작과 함께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장학금의 대학별 집중도(HHI)가 급격히 

떨어져 2012년에는 91.79, 2017년에는 83.99에 이르렀다. 전체 장학금의 대학별 집중도도 함께 떨어져 

2012년에는 93.70, 2017년에는 85.16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시행 이전에 대학별 집중도가 더 높았던 

국가 지원 장학금이 타 장학금에 비해 대학별 집중도가 더 떨어졌다. 

구분
국가 지원 장학금

(천원)
총장학금

(천원)
국가 지원 장학금 

HHI
총장학금

HHI

2010 396,322,923 1,660,468,506 130.25 110.86

2011 454,018,473 1,867,654,267 126.63 103.49

2012 1,249,091,235 2,802,897,710 91.79 93.70

2013 1,808,379,875 3,468,920,446 89.36 91.19

2014 2,260,854,022 4,033,778,398 88.23 89.04

2015 2,511,340,240 4,283,815,524 85.91 87.03

2016 2,568,815,737 4,373,821,983 84.80 85.98

2017 2,584,501,056 4,424,625,701 83.99 85.16

<표 3> 장학금 지원액의 대학별 집중도 변화

뿐만 아니라 국가 지원 장학금과 총 장학금 모두에서 국가 장학금 시행 이후 매년 대학별 장학금 액수

의 집중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지원 장학금 예산이 늘어나면서 재정적 

필요를 반영하는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저소득자의 장학금의 지원 한도

를 높이고, 다자녀 국가 장학금의 대상을 1에서 4학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조건에 대한 제한이 완화하는 등의 국가장학금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들의 결과가 국가 장학

금 지원의 대학간 쏠림을 완화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 7] 장학금 지원액의 대학별 집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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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을 2012년에 도입된 국가장학금 전 후의 대학별 격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별로 지원되는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 금액과 비율의 시계

열 추이를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지원을 받는 장학금은 그 출처에 따라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나눌 수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교외 장학금의 비약적은 증가로 장학금 총액도 함께 늘어났다. 이

로 인해 2010년에 30%미만이던 교외 장학금 비율이 60%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전체 장학금 지원액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교외 장학금을 지원주체별로 중

앙정부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살펴보았다. 외부 장학금은 2010년부터 지속

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로 지원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0년에서 2011년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액수와 비중에서 모두 국가의 역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2년에 도입된 국가장학금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 재정적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의 규모가 그 전보다 4배 이상 커지게 되었다.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2015년까

지는 재정 규모가 양적이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으며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되었다. 2016년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면서 저소득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지원액의 대학별 집중도 변화를 2012년 국가장학금 시행 전후 기간을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장학금 지원액의 대학별 집중도는 중앙정부인 국가로부터 받는 장학금과 전체 장학금의 대학

별 집중도를 모두 구하였다. 국가장학금 시행 이후 국가지원 장학금의 대학별 집중도(HHI)와 전체 장학

금의 대학별 집중도(HHI)가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국가지원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도입 이전에는 전체 

장학금보다 더욱 쏠림 현상이 심했으나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전체 장학금보다 대학별로 더 평등하게 배

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에 다각도로 추진된 형평성을 제고를 위한 다양

한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학생 재정지원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세계적으로 교육정책에 있어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

는 아니다. 각 정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 차원의 교육복지 강화 노력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

운데 최근에는 유‧초‧중등학교급 중심에서 고등교육 단계의 학생 복지까지 교육복지의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다소 이견이 있으나 대체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

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진학률은 대학교육이 초기의 엘리트교육에서 대중

교육 또는 보편교육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 복지에 있어서도 교육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에서 보다 다양한 배경 및 계층의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육여건을 마련해 주는 보편적 지원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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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교육복지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는 것은 재정적 지원으로 이는 학생 복지

에도 적용된다. 즉, 대학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및 국가 인적자원 양성 기제로서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생 재정지원의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교외 장학금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의 지원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학생 재정지원 규모 확대 노력과 함께 학생 재정지원 규모의 충분성 

확보 및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학비, 생활비 등 대학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범위를 보다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지역대학의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취업으로 연계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학금 지원은 학비 위주의 지원에서 생활비 지원까지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고등교

육 이수를 위한 경비를 보면 다양한 학자금과 생활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10)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등록금 필수경비 외 필요 경비를 벌기 

위해 근로활동에 집중하여 학업, 졸업, 취업에 지장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일정 정도의 생활

비 지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성에 맞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생 재정지원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생 재정지원제도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교 유형 및 학교급(일반대, 전문대, 대학원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생 특성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의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 제도 하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학생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려는 일부 제도가 존재하며, 이와 같은 혜

택을 점점 넓혀 나가려는 노력들이 있다. 그 예로 대학연계 지원형인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운영하는 한

국재단에서는 대학들이 해당 장학금을 장애인이나 선취업-후진학 학생 등 을 우대하여 줄 것을 권고함으

로써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8년 국가장학금 기준에서 

사회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C학점이던 장애인의 성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현재 대부분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최저 이수학점을 규정하고 있어 전

일제 학생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학령기가 아닌 학생, 전일제가 아닌 

10) http://www.kosaf.go.kr/(2019.9.8.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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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학생 재정지원 제도가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학생

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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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1>

고등교육재정 현황 및 재정 확보의 쟁점

 김훈호(공주대학교)

대학의 등록금 동결이 10년째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

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되면서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

명이나 AI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력 양성이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대학 사회의 요구들을 고려할 때, 연구자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고등교육 재정 현황 및 주요 이슈

들은 관련 연구자 및 정책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사항들을 제언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표 Ⅱ-1>의 고등교육 예산과 <표 Ⅱ-2>의 고등교육 예산이 서로 다른 이유가 전자는 교육부 소

관 예산만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교육부 및 타부처, 지자체 예산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

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에서 제시하신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예산은 2017년 기준 13조 7,642억 원’과 그 앞 동그라미에 제시하신 ‘고등교육 예산은 2018년 9조 

3,638억 원’이 서로 달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바, 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여 주시면 독자

들이 고등교육 예산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제시해 주신 재정지원 및 예산 집행 현황 자료의 연도가 서로 달라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및 고등교육 예산은 2008년과 2017년 및 2018년 자료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기준 정부 재정지원 총 규모는 2008년과 2017년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

고 국․공립대학 경상비는 2010년과 2018년 자료가, 재정지원사업 기준 국․공립대학 재정지원 현황은 2011

년과 2017년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 두 가지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어 가급적 동일 

연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셋째,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비교하심에 있어 2010년(또는 11년)과 2018년(또는 17년)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계신데, 변화를 살펴볼 때 상대적 비율을 사용하여 재정여건이 좋아졌다 혹은 나빠

졌다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대학의 경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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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대학회계 수입 대비 운영 지원비의 비율은 6.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금액상으로는 차이가 

없으며, 그 사이에 국가장학금 증가 변수가 들어가 있어 상대적 비율의 감소보다 운영 지원비 항목 중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는지가 보다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사립대학의 재정지원

사업 기준 사립대학 재정지원 현황(표 Ⅱ-7)에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기관 지원액은 크게 증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전체 재정지원액에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순기관지원액의 비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상대적 비율이 차지하는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 단순히 증가 혹은 감소했다는 점만 가지고 

지원 실태를 평가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표Ⅱ-7>에 제시된 

재정지원액의 단위가 ‘억 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재정지원 규모가 50조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 ‘고등교육재정 국제비교’에서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는 OECD 평균의 67.4% 정도에 

불과한 부분도 문제이지만, 2016년 기준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10,486달러)는 초․중등학교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각각 11,029달러, 12,370달러)보다도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OECD 평균에서는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교육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르고, 중등교육의 공교육비보

다도 훨씬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지적을 해 주시면 보다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재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 중 ‘예산 변동률’ 부분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초중등 예산의 경우, 연구자께서 제시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중이 워

낙 클 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하면 조정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많지 않으나, 고등교육 예산은 교부금 

성격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모든 항목이 조정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교육 분야 예산

의 전체 조정 항목 중 고등교육 예산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전체 정부 예산 

변동 비율과 비교하면 그 또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부분인지는 검토

가 필요할 듯 합니다. 다만, 교육재정에 필요한 안정성이나 지속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연구자의 지

적처럼 변동 비율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어 이러한 특수한 측면을 함께 지적해 주시면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아울러, 예산 조정 과정의 변동률도 중요하지만, 연도 간 예산의 증

감 혹은 변화 폭에 있어 타 예산 분야와 비교할 때 변동률이 심하게 나타나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째,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쟁점을 제시해 주셔서 향후 관련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듯 합니다. 다만, 제시해 주신 쟁점들의 논의 수준 조금씩 다르거나 내용 영역

이 조금씩 겹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적정 규모의 교육재정 지원 규모 추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 

부분에 향후 인구 감소나 4차 산업혁명 논의, 산업의 변화 등에 대한 고려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이며, 국가가 지향해야 할 미래 교육의 모습이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고려 

등도 함께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 및 산출 방법에 따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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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예산에 기반하여 보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적절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합

니다. 

제시해 주신 실증적인 자료들과 그에 기반한 다양한 문제점 지적 및 정책적 쟁점들은 향후 관련 정책

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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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2>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분석: 장학금을 중심으로

김혜자(한국교육개발원)

이 연구는 2012년 고등교육단계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도입된 국가장학금이 대학 재정지원 

총규모와 수혜대상의 확대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 같은 재정 확대가 가져온 실질적 효과 분석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일반대학의 장학금 유형 및 지원

주체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였고, 나아가 장학금 지원액의 대학별 집중도 분석을 통해 고등교육단계의 학

생복지 및 형평성 관점의 해석을 시도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재정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제게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에 저와 같은 진입장벽을 느낄 일반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연구내용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했던 점을 여쭤보는 것으로 토론

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석 모형 관련입니다. 장학금 지원액의 대학별 집중도 분석을 위해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언급하고 있듯이 HHI는 시장 집중도 측정을 위해 개발된 지수로 개별 기업

의 점유율 제곱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쟁과정에서 영향력이 크고, 시장 

점유율 최고값은 독점기업이 존재하는 10,000(100*100)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학금 지원액 대학별 

집중도 지수가 높을 때 혹은 낮을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한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

다. 장학금 지원액의 대학별 집중도 지수가 높으면 장학금을 독점하는 대학이 존재하는 것이고, 0에 가까

울수록 장학금의 대학 간 분배과정이 경쟁적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HHI 지수

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구자가 분석한 장학금 유형별 지원현황 및 교외 장학금의 지원주체별 분석, 그리

고 장학금 총규모와 수혜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허쉬만-허핀달 지수(HHI)가 장학금 지원액의 대학별 집중도 분석에 사용되어야 하는 보다 분명한 근거가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장학금 지원액의 대학별 집중도 변화 분석결과 관련입니다. 2010-2017년 일반대학의 국가장학금 

HHI와 총장학금 HHI가 2012년 이전에는 100 이상이었는데,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년 이후 100 미만

으로 낮아져 국가장학금의 대학별 쏠림 즉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해석하고 있습니

다. 일반적으로 100 이하인 HHI는 시장집중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국가장학금의 대학별 수혜 정도는 큰 차이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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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연구의 목적을 상기할 때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HHI 지수와 개별 대학 학생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국가장학금 지원기준은 학생의 특성인 소득수준, 성적 등에 따른 것입니다. 개별 대학의 특성에 

따라 국가장학금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인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개별 대학의 총 장학

금 규모가 결정됩니다. 단순한 예로, (t-1)년도에 a대학의 장학금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집중도가 100 

이상이었고, (t)년도 a대학 신입생들의 소득수준 변화가 발생해 장학금 점유율이 전년(t-1) 대비 낮아져 

집중도가 100 미만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기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집중도 

변화는 개별 대학 장학금 수혜 학생의 특성 및 규모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t-1)년

도 대비 (t)년도에 낮아진 집중도는 장학금 지원액의 대학별 집중도가 완화된 것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는 연구자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넷째, 집중도는 다소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예의 반대 경우로 (t-1)년도에 a대학의 

장학금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집중도가 100 미만이었고, (t)년도 a대학 신입생들의 소득수준 변화가 

발생해 장학금 점유율이 전년(t-1) 대비 높아져 집중도가 100 이상이 되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 때 집

중도 수치는 증가하였지만 이를 두고 장학금의 대학별 쏠림 심화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

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기준이 소득수준에 따르고 있어 대학별 장학금 총액을 비교하는 것이 자칫 

대학 간 학생들의 SES 격차로 왜곡되어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

어 유의할 사항을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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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및 개선 방안11)

문보은(한국교육개발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대학의 거버넌스 변화 요구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현 정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12)하고 있다. 올해 8월 교육부는 대학

혁신지원방안을 통해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혁신’ 의지를 밝히는 등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교육부, 2019: 7). 현 정부의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노력의 구체적인 사례에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개선,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대학의 하부 

조직 설․폐 자율화 발표 등이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의 대학운영에 관한 규제 개선이나 대학운영의 자율성 

도모 등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라는 점에서 정부 조직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비영리조직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사립대학과도 공통된 성격이 있다. 다만국가행정조직의 일부임에도 대학

의 자율성과 대학 자치 측면에서 볼 때 완전한 정부 조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학교법인 형태를 취하는 

사립대학과도 구별되는 특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국립학교설치령」 등에 의해 국가가 대

학 설립의 주체가 되어 국가와 국립대학 간의 직접적인 설립운영 관계가 형성되며, 관계 법령(「국립학교

설치령」 제20조)에 의거 설립운영자로서 국가로부터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명시되어 있다. 

이 점에서 국립대학은 국가와 법적, 재정적 측면에서 긴밀한 구조를 갖게 된다. 한편 국립대학은 법이나 

학칙,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학 내부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갖고 있는 국가와의 관계적 특성은 국립대학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토대로서 중요하다. 

국립대학 거버넌스 문제에 있어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는 대학운영의 거시적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까지 국립대학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대학운영의 자율성이 제약

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있어왔으며 이로 인해 대학구성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거나 혁신적 대학운영의 

동력을 지원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구체적

11) 이 원고는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Ⅲ):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단, 연구보고서 출간 이전이므로 이 원고의 인용 등이 불가하며 추후 연구보고서

를 참조 바람

12) 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검색일: 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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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로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요구나 의

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확립을 위해서는 실제 

국립대학의 다양한 구성원들인 교수, 학생, 직원이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대해 갖고 있는 다양한 쟁

점에 대한 경험적 인식과 의견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

는 개선 방안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및 방법

  가. 연구 문제

이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이다.

  나.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대한 국립대학 구성원의 인식 분석을 위해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활용하였다. 면접 대상은 거점국립대학, 지역중심 국립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수, 

직원, 학생 총 20명으로 대학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각 구성주체의 대표성을 가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면접은 하루 2시간 가량 사전에 협의된 장소와 시간에 대면하여 진행되었으며, 면접을 위한 구조화된 

면담지에 대해 IRB심의를 완료(2019-18-05T-N, 승인일자: 2019.7.19.)하였다.

Ⅱ.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대한 국립대학 구성원의 인식

1. 분석 개요

국립대학 내부 구성원의 경험적 인식에 기초한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대한 경험과 쟁점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면담)을 실시

하였다. 면담지는 교직원용과 학생용으로 구분되었으며, 주요 면담내용은 국립대학 운영에 대한 

국가의 역할, 관리・감독의 적절성, 지원의 충분성, 사무국장 제도의 장・단점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Ⅱ-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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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면담참여자 및 면담내용

2. 분석 결과

면담결과 국립대학 구성원이 인식하는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는 첫째,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 

둘째, 획일적 조직 운영 및 정책의 일관성 미흡, 셋째, 대학에 대한 불신 및 소통 부족, 넷째, 사무국장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

1) 총장 임명권과 연계된 영향력

유․초･중등교육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어 지역관할 교육청의 관리․감독 및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 고등교육의 경우 교육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수준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 비전 수립 및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립대학 구성원은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있어 다소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총장 임명권과 연계된 

영향력이다.

“분명히 법적으로는 국립대 총장이 있습니다. 총장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데, 실질적으로는 교육부가 총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교육부 입맛대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헌법상으로도 보장을 해준 고등교육, 

대학의 자율은 사실 지켜지지 않는 것이 국립대학 상황입니다.” (지역중심대 E교수)

면담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국립대학은 총장임명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절차적 민주성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총장 임명기준이나 임명방식 등의 불명확성은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 

교육부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국립대학의 자율성은 제한된다는 것이다. 

면담참여자 면담내용

교수

Ÿ 전‧현직 교무처장, 총장직무대리, 

부총장, 기획처장 등
Ÿ 전‧현직 교수회 회장 등 임원
Ÿ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

교련) 임원
Ÿ 대학평의원회 회장 등 임원

교직원용

Ÿ 국립대학 운영상 국가의 역할 및 운영지원 방식, 

권한
Ÿ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국가의 관리, 감독 적절성
Ÿ 사무국장 임기, 주요 업무 및 권한, 학내 지위 및 

영향력
Ÿ 사무국장, 총장, 교수, 직원 간 관계
Ÿ 사무국장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개선방안학생

Ÿ 학생회장
Ÿ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임원

직원
Ÿ 전국공무원노조 임원
Ÿ 대학노조 임원
Ÿ 직원회 관련 임원

학생용

Ÿ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운영 지원 방식 및 
충분성에 대한 의견

Ÿ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국가의 관리, 감독 적절성
Ÿ 사무국장 등 교육부 파견 공무원 직원 제도에 

대한 의견
Ÿ 공무원/비공무원 직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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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재정지원 권한 관련 영향력

국립대학의 교육부 의존도는 대학재정 확보 측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대학의 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다보니 국립대학을 위한 정부

정책과 재정지원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국립대학 역시 정부 재정을 우선적

으로 확보하는 것이 대학운영에 있어 중요해졌고, 이 과정에서 국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총장후보들이 나올 때는 외부에서 얼마 끌어오겠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주는 이런 저런 재정지원사업 이런 

걸로 다, 그러니 총장들이 교육부 눈치를 보는 이유는 돈 때문일 거예요.” (거점국립대 D교수)

“국립대학 거버넌스 문제는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이슈와 연결되어 있어요. 정부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대학 등록금이 올라감에 따라 등록금 반을 부담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도 늘다

보니 정부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실질적으로 막았죠. 그러니까 사립대학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온갖 재정지원사업을 만들어 냈고, 사립대학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 

국립대학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국가가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 정책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국립대학을 위한 정부정책은 방향성이 모호해졌어요.” (거점국립대 E교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평가를 통한 사업비 형태로 배분됨으로써 정책유도 지표를 감점 형태로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학은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하고 통제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교육부에서 바라보는 국립대학은, 교육의 자율성, 대학자치 이게 큰 핵심 키워드인데 자율권을 주기 보다는 

통제가 굉장히 강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학교를 평가해서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비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총장직선제를 폐기하지 않으면, 간선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교육부 사업에서 평가 점수가 있는데 감점을 시킵니다.” 

(거점국립대 C교수)

나. 획일적 조직운영 및 정책의 일관성 미흡

1) 규정 및 제도의 일률적 적용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있어 국가가 규정 제․개정이나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일률적인 시행을 

강제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조직 설․폐나 대학운영 관련 각종 규정과 지침, 제도의 이행 요구는 

대학에 대한 간섭이나 규제로 인식됨과 동시에 국립대학의 특색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화시킨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운영의 자율성이 저해됨으로써 오히려 지배구조가 약화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조직이나 기타 등등 규정을 만들고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사실 간섭의 느낌이 많이 들어서. 너희는 왜 평의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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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니, 뭐가 없니 하는 것 그 자체가 대학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을 옥죄이고, 이걸 안 하면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안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대 A교수)

“잘하고 있는 것을 재정위원회 둬라, 대학평의회 둬라. 자꾸만 잘라나가는 이 과정은 지배 구조를 약화하는 

거죠.” (지역중심대 A교수)

또한, 국립대학 구성원들은 조직 설․폐 등에 관한 법적 규제 및 감사 지적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 조직에 필요한 보직을 운용하는 것에도 현실적인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였다. 다만 올해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에서 현재 국립대학 처․실의 개수가 국립학

교설치령에 의해 3~5개로 제한되었던 것을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자율화하려는 변화가 있어 

향후 국립대학 조직 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국립대학은 안 변하지 않았습니까? 사립대나 이런 대학들은 시대 조류라든지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고 학과도 바꾸고 아주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비해서 국립대학은 행정조직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감사 받으면서 부처장들이 있거든요. 감사 지적 사항이 왜 부처장을 두었느냐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장 직책을 없애라. 그런데 일은 하고 있는데 직책 없이 봉사만 하라고 하면 누가 부처장해요? 수업이나 

개인 연구를 손해 보면서 하는 건데 말이죠.” (지역중심대 C교수)

2) 대학운영 관련 지침 및 기준, 정책의 일관성 부족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기준이 모호하고 국가의 정책 추진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지침이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의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로 인해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환수조치를 하는 등 일련의 사태를 

겪기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정부 정책에 반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교육연구학생지도비 만들 때도 대학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뭐가 되고 안 되고를 따질 때, 교육부도 사실 담당

자가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됐던 것이 올해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관에 

따라서 어떤 거는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전에 사전 예고도 없었고요. 교수들이 

추가 강의한 것이나 학교 업무를 한 것에 대해 받은 연구비를 마치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은 것처럼 반환조치 

하게 되니까 교수님들이 신뢰가 굉장히 없어지고 학교 일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게 되었죠.” (교대 D교수)

한편 기준이나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단순히 정책 변화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대상이 고등교육기

관인 대학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대학은 학문 분야에 따른 교수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하게 발휘되는 조직이므로 기준이나 정책의 일률적인 적용은 해석의 다양성 문제 등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사례는 이러한 측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정책이나 감사의 기준도 바뀌는 거죠. 연구윤리도 사실 규정이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해석의 여지가 좀 많잖

아요? 근데 학문 분야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학문 분야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감사관이 

본인의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이쪽 문화랑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대학은 기본 태생부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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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초중등하고 똑같이 정책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시행

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대 D교수)

 
3) 협력적 지원자 및 조력자로서의 역할 미흡

국립대학에서 인식하기에 국가는 국립대학에 대한 지도나 감독, 평가 등에 비해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태세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는 국립대학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을 도입하여 대학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운영이 제한되었다고 인식하였고 

대학의 주된 목적인 학생 교육에 충실하기 어려운 지배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지금 거버넌스도 가만히 보면 국가는 지도 및 감독, 감사, 평가 전부 다 이것만 있지 컨설팅이나 도와주겠다는 

자세가 처음부터 없어요.” (교대 A교수)

“믿지 못하겠다는 개념 즉 모든 것을 못 믿으니까 다 사업한 거잖아요. 가르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키워서 훌륭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 아닙

니까. 그런 게 목적인데 나는 그 주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학이요. 애들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애들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렇게 맨날 사업계획서 쓰고 결과보고서 쓰고 시간 자꾸 거기에 다 보내고 쓸데

없는 거 하지 말고요.” (지역중심대 A교수)

다. 대학에 대한 불신 및 소통 부족

1) 하향식 관리․감독 및 소통 부족으로 인한 관계의 신뢰성 저하

사실상 국립대학은 국가의 하향식 관리‧감독 하에서 자율적 대학운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고, 

대학의 의사를 국가에 전달하거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하향식 지시에 익숙해지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관계의 신뢰성이 저하되었다는 아쉬움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인식, 문화, 또 이것이 작용되는 암묵적인 것들도 수면아래에서 작동되는 중요한 기제인 것 

같아요. 일종의 피해의식이라면 피해의식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산물이니까 지금까지 

교육부와 대학의 관계를 보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 의사결정 기구에 대해서 계속 간섭을 해왔었지 잘 해보

라는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독려하는 쪽으로는 경험이 없어요. 탑 다운하는 방식으로 했었지. 대학이 상향으로 올

리는 의견은 우리가 먼저 조금 더 이익을 가져가는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교육을 잘하고 연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러한 부분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담아서 보내는데 그 신호를 자꾸 이기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폄하를 하는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올리는 의사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봤자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러면서 탑 다운으로 지시를 받는 게 익숙해지고 바텀업

으로 올리는 부분들이 사라지는 상황들이 일종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의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축적

된 문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대 B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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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무국장 파견제도의 쟁점 및 문제점

1) 대학의 수요나 요구 반영 미흡

현재 사무국장 파견제도는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이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었다. 

“임용방식의 문제는 학교가 원하는 사람을 임용할 수가 없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대부분 잠시 

쉬어가는 자리로 이용하는 거예요. 경력관리용이나 아니면 승진하자마자 그동안 고생했으니 쉬었다가 아니면 

정년퇴임을 앞두고 여기서 있다가 나가라든지 아니면 사고치고 온다던지.” (거점국립대 B교수)

2) 사무국장 임기의 불안정성

사무국장의 임기가 대개 짧고 잦은 변동이 있는 경우, 심지어 수개월씩 공석인 경우가 생기다보니 

대학 입장에서는 사무국장이 대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파견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기보

다는 인사상의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와도 임기 1년을 채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 같은 경우에 1년을 채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때는 

보내지도 않아요. 6개월씩 비워놓기도 해요.” (거점국립대 B 교수)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화, 교육의 방향성과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요. 1년, 2년 하고 가버리고. 그런 상황이었죠.” 

(교대 B교수)

“자기가 발령받은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 인사상의 징검다리로 쓰거나 회피 수단으로 쓰거나,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기여하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힘이 있던 사람은 교수나 조직에 행사하려고 하는 

거지. 대학에 와서 이 대학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인식이 전혀 없어요.” (교대 D교수)

3) 대학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편차

국립대에 파견되는 사무국장의 경우 재임기간이 짧아 해당 대학에 대한 운영전문성을 누적하기 

어렵고, 타 부처의 공무원이 파견되는 경우에는 국립대 운영 특수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무국장은 교육부 이외에도 공무원 개방형 직위라고 해서 타 부처에서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 

대학의 체제를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중심대 C교수)

대학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무국장이 기존에 소속되어 있었던 교육부 시스템 

속에서 익숙한 방식을 대학에 그대로 적용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대학 구성원과의 갈등이 빚어

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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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회계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성회가 바뀌면서 상당히 갈등이 빚어졌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무국장으로 와서 

대학을 모르면서 자기들이 일반 공무원시스템에서 하던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점국립대 B교수)

4) 사무국장 제도의 순기능

국립대학의 직원들은 교육부에서 파견되는 사무국장 제도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으로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고 지자체 재산과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사무국장 제도가 폐지가 되면 관련된 국가 법령들이 많이 개정이 돼야 될 거예요.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에 

재산이 있잖아요. 건물이나 토지 등에 대한 재산의 권리는 총장한테도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교육부의 재산을 

국립대학이 빌려 쓰는 형태거든요.” (거점국립대 B직원)

또한, 사무국장의 역할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총장-교수-사무총장의 삼각관계에서 견제·협력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행정전문가로 교수들이나 총장님하고의 삼각관계에서 조율을 해주시잖아요. 사무국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게 

삼과 정도 되거든요? 삼과 내지 사과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삼과고요.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삼과 내지 사과를 서로 

조율해 줘요. 대학에 인력과 돈과 시설을 제대로 안배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셋을 균형을 

잡아주는 게 사무국장님의 역할이에요.“ (거점국립대 C직원)

5) 사무국장 권한 범위의 문제

사무국장은 대학 일반 행정의 책임자로서 직원의 실제적 인사권을 갖고 있어 그 과정에서 총장, 

보직교수의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 보직교수와 사무국장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지만,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교수와 직원의 집단적 

갈등으로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며, 보직교수의 정책운영 추진동력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무국장은 전 직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다보니 국립대학 전체 직원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사무국장이 다 갖고 있어요. 물론 직원에 대한 인사, 승진 등의 평가를 보직교수들도 하지만 그 평가점수의 영향

력은 미비하고 사무국장의 평가점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중심대 E교수)

“국립대 총장과 사무국장의 협력관계가 잘 되는 대학도 있겠지만 많은 국립대에서는 사무국장이 총장을 통감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총장 입장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교육부와 협력할 일이 많이 있으니 

사무국장에게 쩔쩔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거점국립대 E교수)

보직 교수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나 평가권이 실효성이 없어 이들 간 협력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보직 교수의 경우 대부분 1, 2년 내 학과로 복귀하게 되어 직원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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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보직교수의 평가대상이 되는 직원 수도 많지 않아서 적절한 비교 

평가가 불가능한 구조이며, 직원에 대한 평가는 인사상 영향력이 커서 엄정한 평가권 행사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외에 직원에 대한 보상 시스템도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외에 일부 대학에서는 

사무국장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 등을 겪으면서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권한 남용은 개인의 인품이나 성향 등과도 관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무국장의 개인 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희는 사무국장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한동안은 특정 사무

국장이 와서 직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승진을 하려는 사람이 못하고 그거를 마구 뒤엎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그렇지 않은 유한 분이 있을 때는 그냥 가고. 그리고 그럴 때는 인사권을 그렇게 많이 행사하지 않고 총장

님한테 많이 주는 편이었어요.” (교대 D교수)

사무국장의 권한 범위가 행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데다 예산 편성 및 집행 등과 관련한 권한 

또한 갖고 있으며, 학내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예산을 사무국에서 쓰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감사를 마지막 최종 계산을 누가 하냐면 사무국이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또 심의 의결하는데 사무국장이 들어왔어요. 이런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예산을 

쓰는 집단이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구도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산의 감시기능이 안 되는 

거죠.” (거점국립대 B교수)

6) 국가와의 비공식적 관계 및 역할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대학 입장에서는 국가가 국립대학을 의도대로 통제

하기 위한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편 재정지원 등 대학의 이로움을 얻기 위해 

교육부와 커넥션을 만드는 매개로 역할해 줄 것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사무국장이 교육부와의 

관계나 영향력 행사 여부에 따라 대학에 물리적으로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인식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국가와 국립대학 간 합리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저해한다고 지적하였다.  

“국립대에서는 교육부 내에 힘 있는 부서의 고위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모셔오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영향력 

있는 부서의 파워를 통해 대학의 이로움을 꾀하려 하는 것이죠.” (지역중심대 C교수)

“어떤 사무국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싶은 거죠. 이런 

사회가 존속됐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육부와의 커넥션을 자신의 파워로 

드러내고. 이런 부분들이 건강하지 않고요.” (교대 B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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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개선 방안

이상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개선 방안으로 크게 국가와 국립대학 간 

신뢰 관계 구축, 국가의 지원 확대, 규제 개선 및 중간기구 설치, 사무국장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1. 국가와 국립대학 간 신뢰 관계 구축

국가와 국립대학 간 신뢰 관계 구축 방안의 과제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 국립대학에 대한 수평적 관

점에서 지원 및 육성의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발전방안 혹은 국립대학육성계획

(청사진) 수립이 필요하며, 정부와 국립대학 간 국립대학 발전 TF 혹은 상설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국립대학육성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국립대학발전을 위한 상시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대학운영의 과정적 자율성 보장 및 결과의 책무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기

반한 대학운영 관리 방식으로의 변화가 요구되는데, 기존에 재정지원사업평가 등 정책을 활용하는 관리 

방식은 정책의 잦은 변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학운영의 원칙 및 제도, 방법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대학운영에 대한 행정명령이나 행정지침 형식의 임의적 규제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대학운영 관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평가나 감사 등의 사후관리와 환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와 국립대학 간 의사소통 활성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대학 현장의 요구와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을 활성화하고, 교육부와 국립대학 간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공동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운영 관련 불명료한 지침 및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국립대학 

운영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 대학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대학운영의 구체적 항목이나 

내용은 학칙에 위임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법․제도의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표준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국립대학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2. 국가의 지원 확대

국가의 지원 확대 방안의 과제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재정지원 근거법 제정을 통한 재정지원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가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과, 국립대학회계법의 국고보조금 지급범위 중 경상비 전액 지원 범위를 명시하는 것, 재정지원 

방식의 투명성과 대학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국립대학회계법에서 경상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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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명시는 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 조항을 명문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재정지원 방식의 투명성과 대학의 예측가능성 제고는 정부의 국고 배분 원칙 및 구체적인 포뮬러 공개 

등의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재원 확충 및 재정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기업 및 지자체 등 재원 기관 발굴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되며 기업의 대학육성기금 조성을 독려하고 인재활용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세금감면 

등 기업운영에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07년 「페크레스법」

제정을 통해 대학기부 장려제도나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예산 증액, 프랑스 전기공사의 자본 일부 매각을 

통한 조성행정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이송이, 2016: 388-389; 성봉근, 2017: 120에서 재인용).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및 기업과 지자체 등의 재원 기관 발굴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경상비 지원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립대학의 필수 

경상비에 해당하는 공공요금이나 강사강의료, 시설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사업 등에 있어 사업 간 연계나 예산 공동 운영을 허용하며, 범부처 차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총괄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규제 개선 및 중간기구 설치

규제 개선 및 중간기구 설치 방안의 구체적인 과제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국립대학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적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대학평가 등의 제약이나 간접규제를 개선해야 하며, 

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직접 배정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규제가능성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8월 규제완화위원회의 국립대학 처․실의 개수 제한 자율화 발표(한국대학신문, 2019.9.26.)로 향후 국립

대학 내 하부 조직의 설치 및 폐지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이로 인한 대학경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와 같은 규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와 국립대학 간 독립적인 전담 중간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운영 관리 방식이 요구되며, 국가교육위원회 혹은 국가교육회의 내에 국립대학 분과를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지원기구, 고등교육위원회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간기구는 개별 국립대학과 

정부 간에도 운용 가능하며, 국립대학 연합과 정부 간, 전체 국립대학과 정부 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4. 사무국장 제도 개선

사무국장 제도 개선 방안의 과제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사무국장 파견 및 선발방식 개선이 검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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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무국장 선발 조건 및 기준, 임기 보장 등의 원칙을 확립하여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발 방식의 다양화로 정부 내 독립된 직군으로 분리하여 국립대학 행정전문가로서 육성

하거나 대학 내부에서 선출, 내․외부 공모제, 사무처장 직위로 대체 등의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무국장의 대학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신장 및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사무국장 

임용 시 해당 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며, 대학행정의 총괄자로서 안정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사무국장의 합리적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국립학교설치령」에 명시된 

사무국장 업무 범위,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의 심의 사안, 기획처 등 대학본부의 고유 업무 

권한 등이 상충되거나 모호한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이 필요하다. 한편 고위공직자로서 사무

국장의 국립대학 행정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권한 행사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의 

건강한 역할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감독 절차의 투명한 

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 과정과 절차를 대중에 공개하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 등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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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대학체제 구축 방안: 
유형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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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대학체제 구축 방안: 유형화를 중심으로13)

조옥경(한국교육개발원)

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 정책적 필요성

지금까지 국가의 발전을 견인할 우수한 인재 양성을 담당해 온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현재 대학의 

존립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먼저 사회 환경적 변화와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양적팽창을 이룬 대학교육은 이제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 대학입학자원 급감에 대비한 생존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지역에 따른 대학 불균형 심화와 이에 따른 수도권 이외 지역

대학들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대학교육의 인재상과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대학교육의 재편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은 대학 집단의 상생(相生)･
공진화(共進化)와 국가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해야만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이에 현 정부는 포용국가 비전에 따른 전략의 하나로 대학의 개별 경쟁 및 서열화 심화에서 벗어나 

대학 간 공유성장을 위한 연계･협력형 대학체제 개편을 제시하였다(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8: 43).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현장에서도 최근 서울총장포럼의 ‘공유대학’ 도입 등 

상생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 터해 대학 간 공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 간 공유 및 

협력의 사회적 당위성이 과거보다 증대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유형 대학체제 구축에 대한 대학 현장

의 인식과 공감, 정부의 정책 추진 및 성과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공유형 대학체제의 개념 정립을 

비롯하여 그 유형과 추진 전략 탐색, 공론화 활성화 등 체계적인 대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학술적 연구 필요성

공유의 개념은 경제학 분야에 비해 교육학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함에 따라 공유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대학 간 연계･협력 체제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관련 선행연구를 

13) 이 원고는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포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보완 예정임. 최종 연구보고서 출간 이전에는 이 원고의 인용 등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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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 간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의 연합･통합을 추진하는 대학체제 개편 연구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학 현장의 실태와 인식을 수렴하지 못하고, 진화하고 있는 

해외 사례 등을 다루고 있지 못함에 따라 관념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구성원들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공감을 제고하거나 정책적 추진 동력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객관적･실증적 

연구의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연구 목적 및 문제

전술한 연구의 정책적 필요성과 학술적 필요성에 터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이 당면한 다

양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대학 간 소모적 경쟁체제에서 탈피하여 대학의 집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적 발전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대학들이 함께 상생･발전하는 공유의 의의를 탐색하

고, 대학 간 유･무형의 자원공유 및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대학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첫째, 공유형 대학체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외국의 공유형 대학체제 관련 정책 방향과 사례는 어떠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셋째, 우리나라 대학의 상생‧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유형 대학체제 유형안과 추진 전략은 무엇인가?

3.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및 주요 개념 탐색을 위한 ‘문헌분석’, 선진 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해외 사례 조사’(미국, 프랑스), 방안 도출을 위한 ‘델파이 조사(Delphi Survey)’, 연구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방안 검토 및 연구 결과 확산을 위한 ‘정책 포럼’ 등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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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기초

1. 선행연구 분석 

공유의 개념이 교육분야에서는 활발하게 적용되지 못함에 따라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공유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와 관련되는 교류, 연계, 협력 등을 핵심어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한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가. 대학 간 공유･협력의 의의 

대학 간 공유･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학 현장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개방화,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 등 대학의 외부 환경 변화와 저출산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 급감, 대학 서열구조 문제, 국제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과 같은 대학 내부의 문제 등에 따른 

대학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대학 내외부의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간 협력 체제 강화를 통해 대학의 경영적･교육적 

측면의 효과와 학생 편익 제고, 나아가 고등교육의 문제 해결 및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 내용

국내

최덕철
(2003)

대학 간 협력체제 구축 효과: 개별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기술적 자원은 

한계를 가지지만, 각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개방하고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활용하여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 획득. 대학의 경영적, 교육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효과 획득

정금현･
김순남(2005)

대학 간 교류 및 협력 성과: 대학 차원에서는 교육경비 절감, 교육효율 제고, 

학문적 풍토 개방화 성과, 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교육 서비스와 대학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황인성(2017)

대학 간 협력체제의 장점: 경상비 축소, 행정 효율성 제고.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간 화학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대학시스템의 자발적인 변화와 진화의 과정 

임재홍 외
(2015), 서울특
별시교육청

(2017)

대학 공유네트워크 효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입시에 대한 중등교육의 종속성과 대학 서열 타파, 비용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표-1> 선행연구에서의 대학 간 공유‧협력의 필요성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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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의 교류･협력 유형

대학의 교류･협력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목적) 무엇을(내용) 어떻게(방법) 공유하느냐에 따라 연계 및 

협력의 형태를 유형화할 수 있다.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대학 간 협력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 중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형 분류 방식은 대학 간 협력의 정도(밀도)에 

따른 유형 분류이다.

연구 내용

반상진 외
(2017)

대학 간 자원공유를 통한 연계･협력체제 구축 필요성: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 
절벽 현상에 따른 대학 존립기반의 위협, 높은 사립대학 의존율에 따른 높은 

등록금 부담 등과 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당면한 문제 해결 및 미래의 위기에 

대응. 특히,  초연결사회에서는 대학체제가 복수의 대학들이 상호 연결되는 하나의 

집단지성체제로 전환되므로 대학의 서열화 및 경쟁보다는 대학의 여러 기능들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국외

Williams(2017)

고등교육기관들 간 협력(collaboration), 연합(alliance), 합병(merger) 필요성: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에서 학생 수 감소, 재정적 압박 증가, 명성, 연구 인력 
및 재정 획득을 위한 국제적 경쟁 심화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 품질을 
달성하고, 공적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며, 고등교육체제의 기관 및 교육과정 제공 
범위를 공공 및 노동 시장의 필요와 더 잘 연계시키기 위해 고등교육기관들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연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등이 이루어짐

Thomas(2015)

연합(alliances)의 필요성: 고등교육의 지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불확실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장기적 경쟁력과 재정적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경로를 제공 가능.

국내외 연구 내용

국내

이현청 외(1998)
개별 대학 간 교류, 지역단위의 대학 컨소시엄, 전국단위의 대학 컨소시엄, 해외 
대학과의 교류

최덕철(2003)
교수 및 직원의 개인 차원의 교류, 대학 간 자매결연, 대학집단 간 컨소시엄, 대학 

간 통합

류현종(2012)

∙목적에 따른 유형: 외재적 목적, 내재적 목적
∙협력 주체: 교수, 학생
∙교류‧협력 내용: 교육과정 운영, 연수 활동, 학술 활동, 기타 행사 등
∙융합 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 합산적 교류･협력, 기여적 교류･협력, 융합적 교류･
협력 

국외
HEFCE(2012) 협력(collaboration), 연합(alliance), 합병(merger)의 연속선(CAM)

Williams(2017) 네트워크(network)-협력(collaboration)-연합(alliance)-합병(merger) 스펙트럼

<표-2> 선행연구에서의 대학 간 교류‧협력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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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형 대학체제의 의미

공유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Gudeman(2001)은 ‘공동체를 형성･유지하는 행위’, 이성규

(2013: 257)는 ‘소유권의 포괄적인 이전을 전제하지 않는 물질적, 비물질적 재화에 대한 접근권(Access)의 

개방’, Belk(2014: 1595-1596)은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분배하는 행위와 과정 또는 타인으로부터 무엇을 

받거나 획득하는 행위와 과정’, Jeremy(2014)는 소유의 대립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개정 2015.10.08.)는 공유의 개념을 법으로 명시한 사례인데 공유의 개념을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장윤배･강성익(2016: 15-17)은 

‘공유가 소유의 여부보다는 활용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소유권을 함께 한다는 협의의 의미보다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공동이용의 측면으로 보아야 하며, 내용적으로는 함께 사용한다는 

공용(共用)의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대학의 공유형 대학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이 연구에서는 공유형 대학체제의 의미를 대학의 유무

형의 자원을 공유하여 대학들이 함께 상생･발전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즉, 이 연구에

서의 공유형 대학체제는 대학 간 자원 공유 및 연계･협력을 통해 대학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기반 속에서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유를 소유(ownership)보다는 공동활용, 공동이용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였다.

국내외 연구 내용

네트워크(network)             협력(collaboration) 연합(alliance) 합병(merger)

∙기관 내 또는 기
관 간 개인들의 
연결망으로 관
리･감독의 개입
은 매우 적거나 
없음 
∙일반적으로 비공
식적 소통을 의미
하며, 조직의 자
율성에는 변화가 
없음

개인들보다는 기관
들 간 협의를 뜻하
며, 공식적 협약 또
는 파트너십에 기초
함

보다 광범위한 운
영을 포괄하는, 확
대된 형태의 협력

현존하는 또는 새로운 
기관으로 포함됨으로써, 

최소 하나의 기관이 법
적 기관으로서의 지위
를 상실함

법적 권한과 특권, 

인적자원, 시설, 장
비 및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
할 수 있음

파트너들은 광범
위한 역량을 공유
하나, 별개의 정
체성과 법적 지위
를 유지하며, 협
약은 취소 가능함

합병된 기관의 본래의 
요소들은 별개의 명칭, 

브랜드, 다양한 정도의 
거버넌스 및 운영을 유
지할 수 있음. 예) 연합
(federation) 합병, 단일
(unitary) 합병

출처: Williams(2017: 14). Figure 2.1. The Networks-Collaborations-Alliances-Mergers 

Spectrum 요약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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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분석 결과

1. 해외의 공유형 대학체제 구축 사례 

가. 미국 대학의 컨소시엄, 얼라이언스, 주립대학체제 재구조화 사례

미국의 대학들도 대학입학자원의 급감과 대학 재정 구조의 악화라는 경제적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60년대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공유형 대학체제 구축을 도모해 왔다. 

미국 대학들은 대학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서 공유형 대학체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공유체제에 참여하고 있다. 

컨소시엄(consortium)은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활성화된 공유 유형으로 개별 컨소시엄은 역사, 공유

대상, 명성, 성과, 참여대학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공유대상의 광범위함과 다양성은 미국 대학 컨소시엄

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강의, 교육과정, 자격증 과정, 온라인 강좌 및 자원, 장단기 해외 연수 프로

그램 등 다양한 교육 및 학술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공유할 뿐 아니라 문화･예술･스포츠 프로그램, 동아

리 종교 활동, 학생 지원 및 복시 시설과 프로그램을 컨소시엄 내에서 공유한다. 특히 경영행정 분야에서

는 도서관, 소프트웨어 공동 구매 이외에 건설 및 공사 관리, 학생 및 직원 건강보험, 내부감사, 출장 관

리, 리스크 관리, 기숙사 및 부동산 관리 등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컨소시엄들

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ACL(Association of Collaborative Leadership)과 같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

기학회, 하계 세미나, 웹세미나 등을 통해 컨소시엄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라이언스(alliance)는 공유 대상을 대학의 주요 기능까지 확대하고 운영방식에서도 지원 부서를 통합

하고 중앙에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공유 밀도를 높인 모형(Thomas, 2015: 

9)이다. 얼라이언스는 최근 미국에서 대학이 직면한 경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유 전략으로서 

고등교육 전문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컨소시엄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개별 참여대학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하는 데는 제한이 있고 대학 간 통폐

합은 구성원의 반발, 통폐합 과정에 수반되는 시간, 재정, 에너지 소모 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얼라이

언스는 컨소시엄과 대학 통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피하면서 대학 간 공유를 통한 개별 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급진적 수준의 공유 모형인 통합은 두 대학이 별개의 기관으로 존재하면서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교육과정을 없애는 수준에서부터 두 개의 대학이 완전히 한 개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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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다. 1974년의 위스컨신대학체제의 통합부터 비교적 최근인 2018년까지 추진된 조지아주립대학체

제 통합 등 적지 않은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에서의 대학 통합은 개별 대학이 비용절감 또는 재도

약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방편이라기보다는 주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 체제를 효율화하는 전략으로 선

택된 경우가 많았다.

나. 프랑스의 협력 및 군집화(coopération et regroupements) 정책

프랑스는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고등교육기관과 공공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 및 군집화

(coopération et regroupements)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기별로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동 정책의 골자는 

여러 고등교육기관과 공공 연구기관들을 묶어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고 여기에 프랑스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도전과제를 부여하면서 집중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13년부터 추진된 

협력 및 군집화 정책의 요지는 사업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기관과 공공 연구기관은 지역별로 통합(fusion), 

공동체(communauté), 연합(association)의 세 가지 협력 및 군집화 유형 중 하나를 택하여 통합 또는 

병합의 성과를 내는 것이다. 2019년 9월 현재 2개의 통합, 19개의 공동체, 7개 연합이 구성되었다. 

프랑스의 협력 및 군집화 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자율에 기대기보다는 정부 정책이 

대학 간 공유체제 구축을 견인하였다. 이 때문에 공유체제 참여가 완전히 자발적이지 않고 모든 대학이 

통합, 공통체, 연합 중 어느 한 유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법규정(국무총리령) 마련을 통해 공유체제 참여가 일정한 틀 안에서 구속력 있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셋째, 협력 및 군집화 정책에서 ‘지역’은 중요한 키워드이다. 이 정책은 교육청 관할지역별로 추진되고 있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역단위로 한 개의 공동체, 혹은 한 개의 연합이 구성된다. 넷째, 프랑스의 

협력 및 군집화 정책은 30년 가까운 긴 기간을 두고 서서히 추진되었으며 여러 사업을 통해 축적된 공유

협력 경험을 토대로 대학 통합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 시사점

미국과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공유형 대학체제 구축 사례가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연계형, 연합형, 결합형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유체제가 

작동하고 있고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공유 대상의 확장은 우리나라에서 공유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셋째, 공유체제에 참여하는 대학이 비교적 다양하며 공

유체제의 구성이 유연하다는 사실이 관찰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대체로 소규모 대학 및 재정 구조가 

제한적인 대학들 대상으로 공유체제 참여가 정책적으로 권유되고 실제로 이들이 공유에 더 많은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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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유 모형별 참여대학 면면을 살펴보면 대규모 연구대학 간 공유(예: 미국 

Big Ten Academic Alliance), 소규모 연구중심대학 간 공유(예: 미국 Claremont Colleges Services), 높은 

명성을 지닌 소규모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 간 공유 등 공유체제 구성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

다. 넷째, 지역은 대학 간 공유체제 구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나타났다. 

2. 델파이 조사(Delphi Survey) 결과

대학 간 유무형의 자원공유 및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대학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학 및 관련기관 전문가 총 31명을 대상으로 9월 말과 10월 초에 델파이조사를 2회 실시

하였다. 마감 기한 이후 응답한 1명을 제외하고 최종 30명을 결과 분석에 포함하였다. 

❑ 공유 유형별 효과성 및 난이도

대학의 공유 유형을 공유의 수준(밀도: 연계형, 연합형, 결합형)과 공유의 전략적 주안점(지역형, 기능형)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나누고 대학교육 환경변화 대응 및 집단경쟁력 제고, 상생‧발전 관련 각 유형의 효과성과 

추진 난이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긍정률이 50%이상으로 CVR값이 양수인 유형은 연합형과 결합형이었으며, 

연계형은 긍정률이 30% 미만으로 공유의 전략적 주안점에 관계없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형과 

결합형은 4개 유형 모두 효과성이 5점 만점에서 3.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률도 모두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의 전략적 주안점에서는 기능형보다 지역형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합형+지역형, 결합형+지역형의 유형이 1차와 2차 조사에서 모두 CVR 값이 3.3이 넘어 최소기준을 충족

하였다. 연합형+기능형, 결합형+기능형의 경우 평균값 상으로는 각각 3.6, 3.9 이상(2차 조사 기준)으로 

나타나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긍정적 인식 경향이 있었다. 난이도 측면에서는 연합형이 결합형보다 

더 쉬운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형이 기능형보다 추진하기에 더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유형
효과성 난이도*

기술통계 타당도 기술통계
M SD 긍정률(%) 합의도 수렴도 CVR M SD

연계형+지역형
1차 2.87 0.96 26.67 0.42 0.88 -0.47 2.62 1.00 
2차 2.83 0.69 13.33 0.75 0.38 -0.73 2.41 1.00

연계형+기능형
1차 2.80 0.98 23.33 0.67 0.50 -0.53 2.79 1.03 
2차 2.67 0.87 10.00 0.67 0.50 -0.80 2.62 1.00

연합형+지역형
1차 3.77 0.90 66.67 0.75 0.50 0.33 3.34 0.92 
2차 3.93 0.63 76.67 1.00 0.00 0.53 3.24 0.86

연합형+기능형
1차 3.60 0.76 56.67 0.75 0.50 0.13 3.52 0.77 
2차 3.63 0.60 63.33 0.75 0.50 0.27 3.34 0.76

결합형+지역형
1차 4.07 1.09 76.67 0.75 0.50 0.53 4.41 0.67 
2차 4.43 0.76 90.00 0.80 0.50 0.80 4.10 0.84

결합형+기능형
1차 3.90 1.01 63.33 0.50 1.00 0.27 4.45 0.72
2차 3.90 0.94 70.00 0.50 1.00 0.40 4.31 0.88

<표-3> 공유 유형별 효과성 및 난이도

* 매우 어려움을 5로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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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유형별 추진 우선순위 및 성격

앞서 제시한 6가지 공유 유형 중 가장 중요한 유형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공유 유형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고등교육기관 범위와 주요 공유 내용 및 목적에 따른 유형을 고르도록 하였다. 공유 

목적은 타 대학과의 공유를 통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원을 획득하는 등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을 보완형으로 보았고, 유사한 자원을 공유하는 형태로 규모가 작은 기능 역량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을 보충형으로 보았다. 

응답 결과 1, 2차 조사 모두에서 연합형+지역형이 1위, 결합형+지역형이 2위, 연합형+기능형이 3위, 

결합형+기능형이 4위로 나왔다. 두 유형 모두에서 공유 목적은 보완적 목적과 보충적 목적이 혼재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공유유형

1차 조사 2차 조사

사례수

공유목적

순위 사례수

공유목적

순위
보완 보충

보완･
보충

보완 보충
보완･
보충

전체 85 22 12 46 - 79 19 6 46

연계형+지역형 12 3 1 7 5 11 4 1 6 5

연계형+기능형 3 0 1 2 6 5 1 2 6

연합형+지역형 24 7 4 11 1 20 4 2 13 1

연합형+기능형 15 7 1 5 3 14 6 1 6 3

결합형+지역형 17 2 4 11 2 16 2 12 2

결합형+기능형 14 3 1 10 4 13 3 1 7 4

<표-4> 공유 유형별 추진 우선순위 및 공유 목적

주요 공유 유형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고등교육기관의 범위와 주요 공유 내용은 <표-5>와 같다. 

공유유형 고등교육기관 범위(2차) 주요 공유 내용(2차)

연합형+지역형

(지역내)

∙ 전문대-일반대 공유체
∙ 일반대 공유체
∙ 일반대-국립대-대학원 공유체
∙ 교대-사범대 공유체
∙ 전문대-일반대-대학원 공유체
∙ 거점국립대-중소사립대-전문대-폴리텍 대 공유체

인적자원, 물적자원, 교육과정, 

학사공동운영, 사회공헌, 연구

<표-5> 공유 유형별 포함 고등교육기관 범위 및 주요 공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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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유형 대학체제 유형안

1. 공유형 대학체제의 유형과 특징

대학의 공유･협력 유형은 선행연구에 의하면 목적, 내용, 방법, 융합 정도, 협력 수준, 행위자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공유형 대학체제 유형은 공유의 수준(밀도)과 전략적 주안

점을 교차하여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유형화에 적용된 두 기준은 본 연구의 이론적 기초, 대학체

제의 대내외 현황과 과제, 국내외 정책 및 사례, 이해관계자 인식 및 공유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공유형 대학체제 유형 분류를 위한 가장 기초 핵심 기준으로 추출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연계형, 연합

형, 결합형으로 구분한 공유의 수준(밀도)은 선행연구 및 선행 개편안 등에서 제시된 대학의 공유(협력) 유

형인 협력–연합–합병(HEFCE, 2012; Williams, 2017), 일반네트워크–연합네트워크–통합네트워크(서울시특

별시교육청, 2017) 등과 형식 및 내용상의 유사성이 있다. 

또한, 공유의 전략적 주안점인 지역형과 기능형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방향 및 공유 

이론을 포함하여 본 연구의 다양한 조사･분석에서 공유형 대학체제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선행개편안을 포함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이현청 외(1996)의 연구에서 지역단위, 전국단위 등의 분류를 

제시하고 있고, 많은 대학체제 개편 선행연구들에서도 권역, 전국 또는 권역과 전국을 모두 포함한 대학

체제 개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역과 기능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유 이론에서는 주요 

전략으로 지역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Thomas(2015)는 지리적 근접성에 의해 제약받지 않아야 함을 

공유유형 고등교육기관 범위(2차) 주요 공유 내용(2차)

연합형+기능형

∙ 거점국립대 공유체
∙ 일반대 공유체
∙ 전문대-폴리텍 공유체
∙ 거점국립대-지중대 공유체

인적자원, 물적자원, 교육과정, 

학생공동선발, 공동학위, 

산학협력, 교수

결합형+지역형

(지역내)

∙ 일반대-국립대-대학원 공유체
∙ 일반대 공유체
∙ 거점국립대-지중대-사립대-사립전문대 공유체
∙ 전문대-폴리텍 공유체
∙ 국립대 공유체

인적자원, 물적자원, 교육과정, 

학생공동선발, 사회공헌

결합형+기능형

거점국립대 공유체
교육대학 공유체
과학기술특수대 공유체
전문대-폴리텍 공유체

인적자원, 물적자원, 교육과정, 

학생공동선발, 학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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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따라 인식 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도 

지역 중심의 공유･협력 체제 유형과 지역을 초월한 공유･협력 체제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공유형 대학체제 구축 유형화의 두 조건에 대해 구

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의 수준(밀도)은 공유의 의미를 고려하여 완전한 한 개 대학으

로의 통합을 제외하고 연계형, 연합형, 결합형과 같이 세 개로 구분한다. 각 유형의 구분은 공유 범위와 

공동관리조직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 연계형은 복수의 대학이 별도의 공동 관리·운영조직은 

두지 않고, 필요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파트너십 또는 협약에 기초하여 협력하는 공유 형태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연합형은 복수의 대학들이 특정 영역들에 대하여 각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공동의 

관리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며 연계･협력하는 공유 형태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결합형은 복수의 대학들이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요 제도를 통일하여 운영하는 공유 형태로 대학 운영이 제도적･융합적으로 

결합된 공유 형태를 의미한다. 

구분 공유 범위 공동 관리 조직

공유 수준(밀도)

연계형 부분 ×

연합형 부분 ○

결합형 전체 ○

<표-6> 공유 수준(밀도)별 유형 특징

또 다른 조건인 공유의 전략적 주안점에 따른 유형은 지역형과 기능형으로 구분된다. 지역형은 지역내 

대학들 간의 공유 형태로 공유의 지리적 근접성과 지역 특성 및 발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유형이다. 

그리고 기능형은 지리적 근접성의 제약을 초월하여 대학의 사명 또는 역할, 기능 등을 고려한 대학들 간의 

공유 형태로 기능･역할･사명의 고도화･전문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유형으로 전국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유의 수준(밀도)과 전략적 주안점을 조합하여 도출한 본 연구의 공유형 대학체제 유형은 

<표-7>과 같이 지역연계형, 기능연계형, 지역연합형, 기능연합형, 지역결합형, 기능결합형 등 6개로 구성

되었다.

공유형 대학체제 유형
공유의 전략적 주안점

지역형 기능형

공유 수준
(밀도)

연계형 지역연계형 기능연계형

연합형 지역연합형 기능연합형

결합형 지역결합형 기능결합형

<표-7> 공유형 대학체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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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형

복수의 대학이 별도의 공동 관리·운영조직은 두지 않고, 필요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파트너십 또는 

협약에 기초하여 협력하는 공유 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연계형은 연합형과 결합형에 비해 과업 및 심리적 

측면에서 대학의 부담감이 낮아 추진이 용이하나 대학의 발전 및 혁신, 나아가 공유형 대학교육 생태계 구

축에 대한 영향력은 낮은 유형이다. 

① 지역연계형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대학들 간에 별도의 공동 관리･운영조직은 두지 않고, 각 대학들의 필요성에 

따라 파트너십 또는 협약을 맺고 부분적으로 공유(협력)하는 유형이다. 

② 기능연계형

지리적 접근성을 초월하여 전국 단위에서 대학의 사명 또는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하여 대학 간 연계를 

하는 유형이다. 대학의 사명, 역할, 기능이 유사한 대학들이 지역연계형과 마찬가지로 필요성에 따라 

파트너십 또는 협약을 맺고 부분적으로 공유(협력)하고 별도의 공동 관리･운영조직은 두지 않는 유형이다. 

❑ 연합형

복수의 대학들이 특정 영역들에 대하여 각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공동의 관리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며 연계‧협력하는 공유 형태인 연합형은 공유의 수준(밀도) 유형 중 연계형보다는 높고, 결합형보다는 

낮은 중간 수준의 추진 난이도와 효과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형이다.

① 지역연합형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대학들 간에 공동의 관리･운영조직을 구축하고 각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특정 영역들에 대하여 공유(협력)하는 유형이다. 

② 기능연합형

대학 간의 지리적 접근성이 아닌 유사한 대학의 사명 또는 역할 및 기능에 터한 연합에 초점을 두는 

유형이다. 지역연합형과 마찬가지로 공동의 관리･운영조직을 구축하고 각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특정 영역들에 대하여 공유(협력)한다. 

❑ 결합형

복수의 대학들이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요 제도를 통일하여 운영하는 공유 형태로 대학 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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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융합적으로 결합된 공유 형태로 공유의 수준(밀도)에 따른 유형 중 공유형 대학교육 생태계를 구

축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성이 높은 유형이다. 그러나 복수 대학들 간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공유가 추

진됨으로써 과업 및 심리적 측면에서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추진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① 지역결합형

전반적인 대학 교육 및 운영에 대하여 주요 제도를 통일하는 등 제도적･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경우에 따라 각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초월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공유(협력) 유형이다. 

지역결합형은 지역 내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 간 결합을 통해 지역단위의 전략적 대학 재구조화를 추진

함으로써 지역대학의 집단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대학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공유가 이루어진다.

② 기능결합형

지리적인 접근성을 초월하여 대학의 사명 또는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대학들의 결합으로 공동의 관리･
운영조직을 구축하고 전반적인 대학 운영에 대하여 주요 제도를 통일하는 등 제도적･융합적 결합 형태로 

경우에 따라 각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초월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공유(협력) 유형이다. 

기능결합형은 국가적 차원에서 유사한 기능, 사명, 역할 등을 가진 대학들 간의 전략적 재구조화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사명 및 기능, 역할과 전문성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 시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집단경쟁력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공유형 대학체제 유형별 특징을 ‘공유 목적’, ‘참여대학 특성’, ‘공유 대상’, ‘운영체제’, ‘기대성과’ 등의 

탐색 요소를 통해 살펴보면 <표-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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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계형 연합형 결합형

지역연계형 기능연계형 지역연합형 기능연합형 지역결합형 기능결합형

특징

∙인접 지역 중심
∙부분적 공유
∙별도 공동 관리·운영
조직 미운영

∙사명, 역할, 기능 중심
∙부분적 공유
∙별도 공동 관리·운영
조직 미운영

∙인접 지역 중심
∙부분적 공유
∙별도 공동 관리·운영
조직 운영

∙사명, 역할, 기능 중심
∙부분적 공유
∙별도 공동 관리·운영
조직 운영

∙인접 지역 중심
∙전반적 공유
∙별도 공동 관리·운영
조직 운영

∙사명, 역할, 기능 중심
∙전반적 공유
∙별도 공동 관리·운영
조직 운영

공유 목적 

∙지리적 근접성을 토
대로 대학교육･운영 효
율화 및 효과성 제고

∙유사 기능(사명, 역할)
을 토대로 대학교육･
운영 효율화 및 효과
성 제고 

∙지역단위 맞춤형 협
력적 대학교육 생태
계 구축을 통한 대학
과 지역의 발전 촉진

∙유사 기능(사명, 역할)
에 터한 협력적 대학
교육 생태계 구축을 
통해 대학 기능 및 
전문성 신장

∙지역단위의 전략적 대
학 재구조화를 통한 
지역대학 집단 경쟁
력 제고 

∙국가수준의 전략적 대
학 재구조화를 통한 
대학 기능(사명, 역할) 
공진화(共進化)

참여대학
특성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 ∙전국의 기능(사명, 역할) 
유사 고등교육 기관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 ∙전국의 기능(사명, 역할) 
유사 고등교육 기관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 ∙전국의 기능(사명, 역할) 
및 학교 유형 유사 
고등교육 기관

공유 대상
∙지리적 근접성을 토
대로 보완 필요 대학
교육･운영 영역

∙유사 기능(사명, 역할) 
관련 보충 필요 대학
교육･운영 영역

∙지역단위 맞춤형 
중요 대학교육･운영 
영역

∙유사 기능(사명, 역할) 
관련 중요 대학교육･
운영 영역

∙대학교육･운영 전반
 (자원과 가치 포괄)

∙대학교육･운영 전반
 (자원과 가치 포괄) 

운영
체제

추진
주체

∙대학 중심 ∙대학 중심 ∙대학, 지역(지방정부, 
산업체 등) 중심

∙대학, 중앙정부 중심 ∙대학, 지역(지방정부, 
산업체 등) 중심

∙대학, 중앙정부 중심

거버
넌스

∙비상시적 대학 간 협
의체

∙비상시적 대학 간 협
의체 

∙지역 상생･공유 주체 
참여 제도적 관리･운
영위원회 구축･운영 

∙대학-정부 등 대학교
육 고도화 핵심 주체 
참여 제도적 관리･운
영위원회 구축･운영

∙지역 상생･공유 주체 
참여 제도적 관리･운
영위원회 구축･운영

∙대학-정부 등 대학교
육 고도화 핵심 주체 
참여 제도적 관리･운
영위원회 구축･운영

재정 
확보

∙대학 중심 ∙대학 중심 ∙정부(지방, 중앙), 대학 
중심

∙정부(중앙), 대학 중심 ∙정부(지방, 중앙), 대학 
중심

∙정부(중앙), 대학 중심

시스템 ∙플랫폼 비구축 ∙플랫폼 비구축 ∙플랫폼 구축 ∙플랫폼 구축 ∙플랫폼 구축 ∙플랫폼 구축

기대 성과 ∙단기적 성과
∙대학 중심 편익

∙단기적 성과
∙대학 중심 편익

∙중장기적 성과
∙대학, 학생 중심 편익

∙중장기적 성과
∙대학, 학생 중심 편익

∙장기적 성과
∙대학, 학생, 사회 편익

∙장기적 성과
∙대학, 학생, 사회 편익

<표-8> 공유형 대학체제의 유형과 특징 비교



공유형 대학체제 구축 방안: 유형화를 중심으로

73

2. 전략적 공유형 대학체제 구축 및 추진 방안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연계형, 연합형, 결합형과 같은 공유의 수준(밀도)이 높을수록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추진의 난이도 역시 함께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표-3> 참조). 그리고 해외 

사례 분석에서도 미국과 프랑스 경우 연계형이 대중적인 것에 비해 공유의 수준(밀도)이 높아질수록 대학

의 과업과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하는 대학도 한정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유 수준(밀도)

별 유형의 특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전체 공유형 대학체제 구축 시 공유 수준(밀도)에 따른 유형별 참여 

대학의 범위는 [그림-1]과 같이 분포될 수 있다. 즉, 모든 대학들은 한 개 또는 복수의 유형에 참가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대학이 연계형에 참여하고, 다수 대학은 연합형에 참여하며, 일부 대학은 결합형

까지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1] 우리나라의 공유형 대학체제 구축과 공유 수준(밀도)별 

참여대학 범위

우리나라의 공유형 대학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술한 여섯 가지의 유형을 토대로 전체 대학교

육 체제를 상생(相生) 및 공진화(共進化)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국가 수준의 정책적 차원에서 전략적 추진이 필요한 공유형 대학체제 유형을 살펴본 결과, 지역형

과 기능형 중 연계형을 제외한 연합형과 결합형, 즉 지역역합형, 지역결합형, 기능연합형, 기능결합형이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각 지역대학 교육의 집단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개편과 전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 등 이원 시스템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2]와 같이 공유형 대학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추진 유형으로서 지역연합형, 

지역결합형, 기능연합형, 기능결합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공유형 대학체제 구축 초기 단계

에서는 점진적･단계적 접근을 통한 대학 현장의 수용 가능성 제고의 측면에서 지리적 근접성을 십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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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지역형의 시범 시행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전개 방식은 실제 구성 공유체의 

성격과 정책적 내외부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포함한 추진 방식의 재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림-2] 공유형 대학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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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1>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및 개선 방안

김훈호(공주대학교)

정부 수립 이후 한국 정부는 고등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설립자 부담의 원칙’과 ‘수익자 부담의 원

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는 국립대학의 설립 주체로서 재정적인 지

원뿐만 아니라 대학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적인 부분들까지도 관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립

대학에서는 지속적으로 ‘학문의 자율성’을 이유로 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은 유지하되, 학교 운영

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며, 지난 정부에서 일부 대학의 총장 임명이 지연되고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정부가 보다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국립대학

의 그러한 요구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을 고려할 때, 연구자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국가와 국립대학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으며, 향후 국립대학들이 빠르게 변화․발전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사립대학들과 

경쟁하면서 보다 혁신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연구를 통해 제시해 주신 대학 관계자들의 관계 인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

구자의 제안들은 향후 국립대학의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훌륭한 연구를 수행해 주신 연구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향후 논문을 마무리하실 때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면담을 통해 다양한 이슈들을 정리해 주셨지만, 그에 앞서 국가와 국립대학 간의 관계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 정책, 그리고 선행연구 등을 통해 이미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되었던 국가와 국립대학 간

의 관계에 대한 이슈 혹은 쟁점 등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면담 결과에 담긴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연구자께서 제시하신 정책적 제언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분석결과를 구성을 조금 조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

의 과도한 영향력’이라는 부분에는 총장 임명, 사무국장 보임, 조직 설․폐 등에 대한 국가의 직․간접적 개

입 혹은 영향력 행사 부분을 배치함으로써 국가가 국립대학에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정부의 영향력 강화는 국립대학 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경상운영비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이슈들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나. 재정지원의 안정성 및 자율성 부족’을 통해 경상운영비 지원 범위의 모호성이

나 대학재정 운영의 자율성 부족 문제를 함께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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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면 관계상 내용을 함축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는데, 각각의 분석 

결과들이 너무 면담 내용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대학 관계자들의 이야기들이 개인적인 주장에 가까운 것

인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근거나 합리성에 근거한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면담 내

용이 사실에 가깝다면 관련 사례나 제도, 법령, 정책 등을 면담 내용과 함께 제시해 논문을 읽는 독자들에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확대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국립

대학에 대한 경상운영비 지원과 개별 교수 및 연구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제외한 대학 기관 

및 집단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재정지원 규모(2017년 

기준)는 1천 3백만 원을 상회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재정지원 규모가 2백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대

한 논의는 사실 등록금 동결과 국가장학금 확대로 인한 대학 대상 재정지원 사업의 위축 등으로 인해 재

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지원을 매개로 대학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한 것도 사실이며, 이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상당히 위축되었다고 인식하는 구성원들이 많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와 국립대학 간의 문제라기보다 국가와 고등교육 기관 전체의 문제로, 국가와 국립대학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본 연구의 특성 상 이러한 배경 설명들이 충분히 제시

되면 관련 논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다섯째, 사무국장 관련 논의 중 ‘사무국장 제도의 순기능’이나 ‘사무국장 권한 범위의 문제’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 분명하나, 국가와 국립대학 간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슈라

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들 논의는 사실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의 역할이나 기능, 권한 

등에 관한 것들로, 사무국장에 관한 논의도 국가와 국립대학의 관계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섯째,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TF 혹은 상설기구 설치․운영을 제안하고 계시는데, 사실 2000년대 초반 

정부는 ‘교대발전추진기획단’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4~5년에 걸쳐 교대 교육과정이나 학사운영, 거버넌스 

등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전체 교육대학이 참여하여 함께 방안을 논의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책이나 사업 등을 함께 정리하여 제시해 주시면 논거로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사소한 부분 한 가지를 추가로 제안 드리자면, <표 Ⅱ-1>의 면담참여자 제시 순서를 

교수, 직원, 학생으로 조정하면 면담 내용을 교직원용, 학생으로 제시하는 것과 순서가 맞아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자께서 제시해 주신 많은 대안들은 모두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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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관련 근거나 구체적인 방안 혹은 의미들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최종적으로 논문을 마무리하시는 과정에서는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관련 개선방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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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2>

공유형 대학체제 구축 방안: 유형화를 중심으로

이정미(충북대학교)

Ⅰ. 연구의 의의

❍ 그 동안 대학들이 협력, 네트워크 활동을 다방면에서 추진해왔고,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실

제로 대학의 협력, 공유의 개념과 절차,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적, 정책적으로 정립되지 못했음

❍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대학과 대학을 둘러싼 다양한 기관들 간의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학의 ‘공유’의 개념을 학술적,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규

명하였고, 독창적인 공유성장 대학체제 유형(안)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대학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공유성장체제의 구축은 대학의 시급한 당면 과제이며 존립

의 돌파구라는 점에서 공유성장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는 시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그 동안 국내외 일반적 공유의 사례들이 많았지만, 그러한 사례들이 해당 대학들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지 검토하기 어려웠음. 본 연구에서는 공유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참여 고등교육기관 범위, 공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각 대학의 context에 맞는 공유전략을 선택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

를 제공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임

Ⅱ. 공유형 대학체제 유형안에 대한 토론

❑ 공유형 대학체제 유형의 타당성

❍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의 공유･협력 유형은 선행연구에 의하면 목적, 내용, 방법, 융합 정도, 협력 수

준, 행위자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공유의 수준(밀도)과 전략적 주안

점을 교차하여 대학의 공유형 대학체제를 타당하게 유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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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형 대학체제 유형의 타당성

❍ 공유형 대학체제의 유형에 따라 특징, 공유목적, 참여대학 특성, 공유대상, 운영체제(추진주체, 거버넌

스, 재정확보, 시스템), 기대 성과를 분석한 결과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됨

❍ 다만, 공유대상은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다면 대학의 실제에 더 많은 구체적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운영체제 중 시스템의 경우 플랫폼 구축 여부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의미하는 바

가 대학 운영의 실제에서 매우 다양하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Ⅲ. 전략적 공유형 대학체제 구축 및 추진 방안에 관한 토론

❍ 이 연구는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라, 연계형, 연합형, 결합형과 같은 공유의 수준(밀도)이 높을수록 효

과성이 높지만, 추진의 난이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모든 대학들이 한 개 또는 복수의 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국가 수준의 정책적 차원에서 전략적 추진이 필요한 공유형 대학체제 유형은 지역형과 기능형 중 연

계형을 제외한 연합형과 결합형, 즉 지역역합형, 지역결합형, 기능연합형, 기능결합형이 중요하고 타

당하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공유형 대학체제 구축 초기 단계에서는 점진적･단계적 접근을 통한 대학 현장의 수용 가능성 제고

의 측면에서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한 지역형의 시범 시행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예상한 것과 같이 공유형 대학체제의 구축은 지리적 근접성 측면에서 볼 때, 지역형이 

공유의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임

❍ 그러나, 권역별 대학평가 또는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영향으로 대학의 실제에서는 이와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공유형 대학체제의 실행에 있어서 많은 현실적 난관에 부딪히는 실정임

❍ 대학공유의 개념의 규명과 공유성장 대학체제 유형화를 토대로 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공유형 대학체

제의 유형별 공유․협력 전략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후속 과제로 제안하고자 함

❍ 후속 과제 제안 배경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Ÿ 최근 대학들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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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학 육성사업(LINC+) 등을 통해 대학 간 공유․협력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공유․협력의 추진

의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Ÿ 교육부는 ‘19. 8월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서 ’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동 사업에는 지자체와 대학이 컨소시엄을 통해 플랫폼 구성하는 것이 포함됨에 

따라 대학 간/산․관․학․연 간 실질적인 공유․협력 방안 마련이 시급함

❍ 후속 과제의 연구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Ÿ 정부 재정지원사업별(국립대학 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

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목적 및 특성을 반영한 대학 간 공유․협력 방안

Ÿ 학제별(4년제 대학/전문대학), 설립유형별(국공립/사립), 규모별(대규모/소규모) 특성을 반영한 공유․협력 

방안

Ÿ 공유대상별(자원, 교육프로그램, 교수학습지원체계, 인적자원 등) 구체적 공유․협력의 절차, 방법, 로드맵

❍ 이러한 연구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 재정지원사업별 우수 대학 사례 분석 및 해외 공유유형별 

우수 대학 사례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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